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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취약성과 재난 불평등은 지역사회의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차원이 복합적으로 반영된 
사회적 난제의 특성을 보인다. 이러한 이유로, 재난 취약성과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한 대안이 다
양한 행위자간 협력 및 사회 공정성 그리고 정부의 재난관리 역량 차원에서 필요한 상황이다. 따
라서, 본 연구는 재난상황에서 다양한 행위자간 협력과 사회 공정성이 지역사회의 재난 취약성과 
재난 불평등에 대한 시민의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또한, 협력과 사회 공정성이 지역
사회의 재난 취약성과 재난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재난관리 역량의 조절효과 여부를 분석
하였다. 분석결과, 협력은 재난 취약성과 재난 불평등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
으나 사회 공정성은 지역의 재난 취약성, 재난 발생빈도에 의한 불평등 그리고 재난발생 피해규
모에 따른 불평등을 완화하고 있었으며, 정부의 재난관리 역량은 지역이 재난 취약성을 완화하고 
있었다. 재난관리 역량의 조절효과의 경우, 협력이 재난발생 빈도 및 피해규모에 따른 불평등 완
화에 미치는 영향을 정부의 재난관리 역량이 감소시키고 있었다. 반면에 정부의 재난관리 역량은 
사회 공정성이 지역사회의 재난 취약성 완화에 미치는 영향을 강화시키고 있었다. 분석결과를 고
려할 때, 지역사회의 재난 취약성 및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해 다양한 행위자간 협력을 강화하고 
협력의 실패 가능성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 이에 더하여 재난관리 과정에서 높은 수준의 사회적 
공정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를 통해, 행위자간 협력과 사회적 공정성이 재
난 취약성과 재난 불평등 완화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강화하기 위해서 정부의 재난관리 역량
에 대한 다차원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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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일반적으로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은 안전한 지역사회의 형성과 유지 등에 부정적인 영향

을 미치는 요인으로 작용될 뿐만 아니라 그 규모에 따라 복잡한 사회문제로 악화될 가능성

을 내포하고 있다. 이때 복잡하고 불확실성이 높으며 다양한 유형으로 발생할 수 있는 재난

과 재난으로 인한 피해는 비단 인적, 물적 차원의 훼손과 이에 수반되는 다양한 비용 발생 등

에 한정되지 않는다. 재난 자체에 내재한 높은 수준의 복잡하고 불확실한 속성으로 말미암

아 발생하는 일련의 사건들이 인적, 물적 피해를 넘어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차원의 피해

를 양산하는 사회적 난제 혹은 정책적 난제의 특성을 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양기근･서민

경, 2019; 임현우･유지선, 2024). 

이러한 지역사회가 직면한 복합적인 재난피해는 지역사회의 재난에 대한 취약성을 심화

시키는 한편 재난취약계층 혹은 재난피해자의 발생으로 인한 재난 불평등의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재난피해로 인하여 지역사회의 새로운 사회문제가 대두될 가능성이 잠

재적으로 내포되어 있다. 이러한 이유로, 재난이 유발한 혹은 악화시킨 지역사회의 재난취

약성을 완화하는 동시에 지역사회가 봉착한 사회문제의 한 유형인 재난 불평등에 대응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차원의 행정적 조치와 정책적 활동의 전개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는 재난에 의해 발생한 단기적인 피해를 신속하게 복구하여 재난발생 

이전의 상황으로 회귀하기 위한 정책적 대안과 관리적 대응을 지향하는 한편 중장기적으로 

발생하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재난 취약성의 완화와 재난 불평등 문제의 해소 그리고 

종국에는 지역사회의 회복탄력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전략적 차원에서 필요하다(양기근, 

2016; 채종헌･최호진･이재호, 2018; 최병윤, 2022a; 백정미･이창길, 2023; Mutter, 2015). 

주목할 부분은 상술한 재난 취약성과 재난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한 복합적인 정책대안은 

재난에 의하여 발생한 지역사회의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차원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노

력의 일환으로, 다양한 지역사회 구성원의 협력과 사회 공정성의 확보 그리고 이와 같은 요

인의 효과를 전략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정부의 재난관리 역량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재난

상황에서 정부가 시행하는 재난에 대한 예방, 대비, 대응 그리고 복구 차원의 조치와 정책수

단의 도입 및 시행은 중앙정부의 단독적이면서도 단편적인 행태의 한계에 따른 문제점을 내

재할 수 있다. 따라서,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에 발생한 재난에 최일선에서 1차적으

로 대응하는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사회 구성원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 등이 재난관리 과정

에서 주요한 핵심적인 요인으로 근착하였다(권건주, 2005; 권설아･류상일･김지은･이재은, 

2016; 김영주･임승빈, 2018; 이재은, 2018; 구주영, 2021b). 또한, 지역사회의 재난 취약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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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재난에 따른 불평등을 완화하고 회복탄력성을 향상시키는 역동적인 재난관리 과정에서 

재난관리와 관련된 공공서비스 및 정책대안의 집행에 높은 수준의 사회적 공정성이 결여된 

경우 재난관리를 비롯한 유관 정책이 실패로 귀결될 수 있다는 점이 다수의 선행연구를 통

해 입증되었다. 즉, 재난상황 혹은 재난에 따른 복구상황 등에서 재난관리 관련 공공서비스

와 정책수단에 분배적, 절차적 그리고 상호작용적 차원의 공정성이 다소 미흡한 경우 결과

적으로 정부의 재난관리가 결과적으로 효과성, 효율성 및 형평성 그리고 대응성 등이 약화

될 수 있다(양기근･이은애, 2010; 박천희･전세혁･김미리, 2017; 이용규･김유진, 2019; 이

돈희･이동현, 2020). 이와 같이, 재난상황에서 다양한 행위자간 협력과 사회적 공정성의 확

보 여부 및 그 정도에 따라 재난관리의 효과성과 정책 수용 등이 향상될 수 있다는 점은 코로

나19에 대한 정부의 조치와 대응을 통해 입증되었다. 따라서, 재난상황에서 협력과 사회적 

공정성의 확보 및 관리는 재난관리를 위한 중요한 요인으로 활용될 수 있는 논리적, 이론적 

기반이 구축되었다고 볼 수 있다(고길곤･김범, 2020; 배유일, 2022; 구주영, 2024).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재난관리 과정에서 다양한 행위자간 협력의 형성과 높은 수준

의 사회 공정성 확보 여부에 따라 정부의 재난관리에 대한 성패 여부가 결정될 수 있다. 다

만, 재난이라는 특수한 상황 속에서 정부의 역할 및 기능 그리고 역량 등에 대한 중요성과 필

요성은 오히려 강조될 수 밖에 없다. 지역사회 내부에 존재하는 다양한 유형의 자원과 이를 

동원하고 관리할 수 있는 권한 및 역량, 지역사회에서 발생한 재난에 의한 갈등, 다양한 행위

자간 협력이 형성되고 운영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의 완화와 협력의 유도, 그

리고 사회적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다양한 차원의 정책적 활동 및 행정적 조치 등의 전개

를 시행할 수 있는 공식적 참여자는 정부가 유일하다(김무겸, 2012; 이재은, 2018; 구주영･
나태준, 2018). 특히, 재난상황에서 행위자간 협력과 재난관리 관련 공공서비스에 대한 높

은 차원의 사회적 공정성의 확보 등은 결국 정부의 역량에 의해 그 효과성이 강화될 수 있으

며, 이와 같은 재난관리에 대한 정부역량의 확보가 지역사회의 재난 취약성과 재난에 의한 

불평등의 문제 등을 완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종국적인 의미를 갖는다(이동규･민연경, 

2016; 채종헌･최호진･이재호, 2018; 이수연, 2023).

이와 같은 논의의 연장선상에서 본 연구는 지역사회 구성원이 인식하는 재난 취약성과 

재난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한 요인으로 협력과 사회 공정성 요인을 설정하였다. 정부간 협

력 혹은 정부와 시민간 협력을 비롯하여 법의 공정한 집행, 재난상황에서 정치적 활동에 대

한 보장, 경제 및 사회의 분배구조 형성이 지역사회에 상존하는 재난 취약성과 재난 불평등 

완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또한, 이 과정에서 정부의 재난관리 역량에 대한 지

역사회 구성원의 인식이 미치는 영향을 추가적으로 분석하여, 재난취약성과 재난불평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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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화하는 협력, 사회공정성 요인에 대한 정부 재난관리 역량에 대한 조절효과 여부와 그 정

도를 분석하고자 한다. 

Ⅱ. 이론적 논의 및 선행연구 검토

1. 재난 취약성과 재난 불평등

재난분야의 취약성(disaster vulnerability)은 개인이나 집단의 특성 혹은 상황에 의하여 

재난에 대한 예측, 대비 그리고 저항 및 복구 역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개념으로 정의

된다(Wisner et al, 2004). 또한 취약성은 위해로부터 발생하는 물리적, 사회적, 경제적, 그리

고 정치적 피해를 의미하는 동시에 재난에 대한 복원력의 수준과 비교 및 대비되는 지역공동

체의 민감성으로 정의되고 있기 때문에(최경식･양기근･송은란, 2017; 최병윤, 2022a), 지역

차원에서 재난 취약성은 지역사회가 재난으로부터 영향을 받는 정도로 정의할 수 있다(박재

혁･박찬영･안재현･윤홍식, 2020). 이에 더하여 재난 취약성은 재난위험의 개념을 구성하는 

요소로 볼 수 있는데, 재난에 따른 위험은 특정 시간, 특정 지역의 위험 발생, 위험에 대한 노

출, 그리고 지역사회의 취약성에 따른 복합적인 결과물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재난에 

의한 위험의 정도는 재해 정도, 노출 정도 그리고 재난의 취약성 정도에 따라 결정된다1)(백

정미･이창길, 2023). 결국, 재난 취약성에 대한 개념과 특성에 관한 논의는 다양하게 전개되

고 있지만, 재난 취약성은 공통적으로 개인, 집단, 혹은 사회와 같은 시스템이 위해에 따라 직

접적, 간접적 피해나 영향에 노출되는 경우 및 대처가 불가능한 경우를 포함하고 있다. 

재난 취약성은 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그리고 복구 단계를 통해 도출할 수 있고, 환경의 

지속성, 테러리즘 및 사회개발 등과 같은 다양한 분야에 대해 적용될 수 있다. 재난을 완전하

게 예방할 수 없기 때문에 재난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인구 및 지역사회의 취약성 감소2)가 

1) 재난의 취약성은 재난의 발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즉 재난은 재난 취약성의 부정적 영향 뿐만 아니라 

외부적 위해와 사회의 대처 역량에 따라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 제시되고 있다. 결과적으로 재난발생의 

가능성은 외부적 위해와 재난 취약성에 비례하는 한편 사회적 대처 역량에 반바례하는 관계이다(임현우･
유지선, 2024). 이때 재난 취약성을 평가하기 위한 요소가 제시되었는데, 위험은 특정 공간과 시간에 대한 

사회위험의 노출, 물리적,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제도적 취약성을 포함한 극복 및 회복 능력 등의 부적

에 따라 발생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위험의 관리와 적응은 초기 취약성 요건 및 위험 요소들을 변경하는 

부분을 목표로 하고 있다. 노출의 감소, 취약성의 감소 그리고 회복력 개선을 통한 적응력 향상은 재난에 

따른 피래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백정미･이창길 2023; Birkman et al, 2013). 

2) 재난 취약성은 다양한 분야에 적용할 수 있지만, 사회적인 측면에서 접근할 때 대표적으로 재난취약계층

의 개념이 활용되고 있다. 재난취약계층은 일반적으로 재난 상황에서 도움 및 보호가 필요한 사람 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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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이후의 손실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효과적이고 시의적절한 복구의 달성을 유도할 수 있

다는 점에서 종국적인 의미를 내재한다. 이와 같은 재난 취약성의 감소는 결과적으로 지역 

공동체의 민감성 수준을 완화시키고 재난 복원력을 향상시켜 공동체의 민감성을 비롯한 재

난 취약성을 완화할 수 있다(양기근, 2016; 백정미･이창길, 2023).

주목할 부분은 재난의 도래가 지역사회에 대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으나, 이러한 재난 피

해는 지역사회의 내부적 취약성에 따라 발생 및 증폭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즉, 재난 상

황을 예방 및 대비할 수 있는 적합한 설계 및 시공의 한계, 미흡한 재난관리 체계, 재난안전

취약계층 등과 같은 사회의 내부적 취약성에 따라 재난에 의한 피해가 발생할 뿐만 아니라 

그 정도 역시 심화될 가능성을 내재하고 있다. 이와 같은 재난과 취약성을 고려할 때, 재난 

취약성은 비단 물리적 취약성만 내재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의 경제, 문화 등 다양하고 

복합적인 사회적 요소들을 포함한 사회적 취약성 포괄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임현우･
유지선, 2024). 특히, 지역주민의 경제적 회복력을 비롯한 재난대비 혹은 대비 능력, 사회적 

네트워크와 사회적 안전망 그리고 이러한 요인들을 제공 및 확충할 수 있는 제도적, 법적, 그

리고 관리적 측면의 기제가 미흡할 경우, 높은 수준의 재난피해의 가능성에 노출되거나 피

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다(Cannon et al, 2003; Bolin, B., & Kurtz, L. C., 2018). 따라서, 재난

취약성은 사회적, 경제적, 그리고 외부환경적 등과 같은 다차원적이 요인에 의해 결정되고 

그 정도가 심화될 수 있기 때문에 자연재난에 대한 정량화를 지향하는 기본적 동향에서 다

양한 재난취약성의 특성을 반영하는 정성적, 정량적 기조를 지향하는 또 다른 담론이 제시

되고 있다(서은석･이수연･권구순, 2021; Maskrey, 1993; Birkmann, J., Sorg, L., & Welle, 

T, 2017). 이러한 재난취약성의 다차원적인 성격과 이와 관련된 논의를 종합하여 본 연구는 

“우리사회의 재난에 대한 취약성”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이와 같이 우리 사회가 직면하거나 혹은 직면할 가능성이 높은 재난취약성은 재난의 특

성과 이에 대응 및 회복할 수 있는 지역사회의 능력에 따라서 그 정도가 결정될 수 있다

(Alwang et al. 2001, Blakie et al. 1994,). 재난으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를 지역사회가 완전

하게 예방할 수 없기 때문에 인구 및 공동체의 취약성을 감소시키는 전략이 재난 이후의 손

실을 최소하고 효과적인 복구를 달성할 수 있는 수단이다. 또한 재난의 각 단계에 대해 적용

이 가능한 정보를 제공하는 적합한 취약성 모델을 통해서 재난에 대한 지역공동체의 민감성 

수준이 감소될 수 있다(양기근, 2024). 

재난 상황 시 심각한 피해에 직면할 가능성이 다소 높은 사람을 의미한다. 즉, 재난에 대한 취약성에 따른 

위험을 최소화하기 어려운 계층을 재난취약계층으로 정의할 수 있다. 이러한 재난취약계층은 일반적으

로 고령자, 장애인, 기초수급대상자 그리고 외국인이 포함된다(김창진･양기근, 2020; 오승현･정다정･나

태준,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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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재난 불평등(unfairness of disaster)은 재난취약성과 비교했을 때 이론적인 합의가 

다소 명확하지 않다. 불평등에 대한 기존의 논의와 선행연구는 다양하게 존재하고 있지만 

재난에 따른 사회불평등의 발현과 유형 그리고 재난의 특수성에 따라 발생하는 불평등에 대

한 연구가 한정적이기 때문에 재난 불평등과 관련된 이론과 개념의 합의가 제한적인 것으로 

보인다. 다만, 재난과 불평등의 관계에 기반하여 재난 불평등의 개념을 접근한다면, 재난의 

발생 및 재난관리 과정과 구조적 불평등간 상호작용에 의해 발생하는 피해로 정의할 수 있

다(채종헌･최호진･이재호, 2018). 즉, 재난 불평등과 발생과 심화는 각 국가의 특수성에 따

라 상이하지만, 일반적으로 경제적, 사회적 차원에서 소외된 계층 즉 재난취약계층이 노출

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재난취약계층이 거주하는 지역이 재난발생 빈도가 다른 지역에 비

해 높고 그 규모가 크다면 결과적으로 재난에 따른 불평등이 추가적으로 발생하거나 심화될 

가능성의 여지가 존재할 수 있다. 따라서, 재난불평등은 사회적 문제의 한 유형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으며, 재난의 빈도와 재난발생 규모에 따른 불평등이 고려될 필요가 있다(Alwang 

et al. 2001; Elliot & Pais, 2006; Johnson, 2011).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재난에 대한 불평등을 

자역사회에 발생할 수 있는 재난발생 빈도와 재난발생 피해규모에 따른 불평등으로 접근하

고자 한다. 

전술한 재난 불평등은 재난이 사회 및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에 따라 그 정도가 심

화될 수 있으며, 이와 동시에 재난 불평등이 사회와 경제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는 점에서 다차원적인 특성을 내재한다. 즉, 재난의 발생이 일반적으로 정부가 제공하는 서

비스의 정도를 하락시키는 요인으로 작용되고 있으며, 이에 더하여 재난피해를 결정하는 

요인으로 재난이 발생한 지역의 불평등 정도 혹은 사회적 차원의 배경 등이 제시되고 있다. 

사회구조와 격차, 부조리 그리고 부의 분배 등에 따라 야기하는 사회의 불평등이 재난의 피

해 규모를 결정할 수 있다(양기근, 2024). 특히 재난 불평등은 재난발생이 시간적, 공간적 특

성에 따라서 파급과 그 영향이 상이할 수 있으며 국가 및 도시의 서비스 기능이 재난발생 및 

대응에 따라 변화될 수 있다는 점이 제시되고 있다(최충익, 2017; Mutter, 2015). 이러한 재

난 불평등의 부정적인 특성과 영향, 그리고 이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 관리에 대한 필요성과 

중요성은 코로나19의 창궐로 인하여 부각되었다. 코로나19의 불확실성과 복잡한 특성은 

사회적, 경제적 차원의 피해를 유발하였는데, 특히 사회적 불평등을 심화하는 요인으로 작

용되었다. 이에 따라 전례없는 정책의 형성과 집행이 전개되었고 이 과정에서 발생한 재난 

불평등의 완화가 정책의 성패로 귀결되었다고 볼 수 있다(김소진, 2022; 이윤아･윤상오, 

2023; 구주영, 2024).

재난 취약성과 불평등에 대한 논의는 다양하게 전개되고 있지만, 취약성과 불평등을 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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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하기 위한 정부의 다차원적인 대응과 활동 그리고 역량 등의 필요성이 공통적으로 제시되

고 있다. 또한, 재난에 대한 취약성과 재난에 따른 불평등의 심화는 정부가 시행하는 재난관

리 과정에서 고려될 필요가 있는 주요한 사회적 요인으로 근착하고 있다. 따라서, 재난과 직

간접적으로 관련된 정책과 공공서비스 등의 측면에서 재난의 취약성과 불평등에 대한 대응

이 필요한 시점이다. 

2. 재난관리와 협력

재난관리 과정에서 다양한 행위자간 협력(collaboration)의 중요성과 필요성 등에 대한 

논의는 지속적으로 전개되고 있다. 특히 중앙정부가 주도하는 재난관리 관련 예산, 조직, 인

력 투입과 정책대안의 형성에 대한 한계가 지적되면서 협력을 통한 재난관리가 제시 및 강

조되고 있다(이명석･오수길･배재현･양세진, 2008; 유수동･전성훈, 2016). 재난관리가 중

앙정부를 비롯한 다양한 정부기관, 그리고 지역사회 구성원간 총력전의 특성을 보이고 있으

며, 이 과정에서 다양한 행위자가 참여하면서 정부간 및 민관 등의 복합적인 협력 체계를 형

성할 수 밖에 없다(손웅비･박윤환, 2020; Stallings & Quarantelli, 1985; Donahue & Joyce, 

2001; Skertich et al, 2012). 따라서 본 연구는 재난관리의 협력을 다양한 행위자의 참여에 

대한 개념으로 접근하여 중앙정부와 국회,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간, 시

민과 중앙정부, 지역주민과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사회전체의 협력으로 정의하였다. 

재난관리와 협력간 특성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재난관리의 형성과 운영 및 관리

의 성패에 대한 관점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재난관리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다양한 

요인이 고안되었는데, 이들 중 대표적인 요인으로 행위자간 협력이 제시되고 있다. 협력은 

효과적인 재난관리를 위한 요인 중 하나로 제기되고 있는 개념으로, 재난관리를 담당하는 

개인과 조직간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유도하고 상호간 신뢰와 합의를 형성할 수 있도록 우호

적인 관계를 유인하는 요인으로 활용되고 있다. 특히 재난상황과 같은 불확실성이 높은 환

경에서 성공적인 협력을 형성하고 운영하기 위해서, 재난 발생시 다양한 행위자의 파악, 협

력 관계의 실질적인 작동을 위한 공식적 및 비공식적 접촉, 상호간 주요 관심사의 포괄 등이 

필요하다(이종열･이종영･최진식･정지범, 2014). 즉, 재난관리 과정에서 작용하는 협력의 

이론적 토대는 재난 혹은 위험 거버넌스, 재난관리 네트워크적 차원으로 볼 수 있는데, 한정

된 자원에 대한 최적의 활용을 비롯하여 다양한 유형과 특성의 재난 유관기관간 원활한 정

보공유 및 의사소통 체계의 형성 등에 중점을 두고 있다(김영주･문명재, 2015; Comport et 

al, 2012). 무엇보다도, 재난관리 과정에서 협력은 대규모 재난의 도래에 따른 불확실성과 

복잡성 등에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행위자간 집합적 의사결정이라는 점에서 종국적인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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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보여주고 있으며, 이러한 협력은 재난관리의 성패에 대해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되고 있

다(이대웅･이다솔･이주현, 2019; Kapucu & Garayev, 2011).

주목할 부분은 재난관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협력이 비단 유관기관간 업무적 협력에 한정

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는 재난관리 체계와 특성 등으로 인하여 재난관리와 협력에 내재

된 높은 특수성 때문이다.3) 재난을 예방, 대비, 대응 그리고 복구하는 일련의 과정에서 중앙

정부가 주도하는 재난관리는 한계에 직면할 수 밖에 없다. 다양한 행위자가 보유한 역량과 

자원 등이 재난과리 과정에서 필요하기 때문이다. 특히, 중앙정부의 일방적이면서도 단독

적인 재난관리보다 재난 상황에서 중앙정부, 소방, 경찰, 군,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시민과 

시민사회단체간 연계 및 협력이 효과적인 재난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적 요소로 작용하

고 있다(조종묵･류상일･이재은, 2012; 김영주･문명재, 2015; 구주영, 2024). 

하지만, 재난관리 과정에서 형성 및 시행되는 협력이 항상 성공적으로 관리되지 않거나 

실패할 가능성 그리고 협력 자체의 형성이 실패할 가능성 역시 상존하고 있다. 재난관리 과

정에서 협력이 형성되어 운영되는 경우 행위자간 권한 및 권력의 조정, 분쟁의 해결, 효율적 

작동, 의사소통 등과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와 같은 상호협력의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이 일소되지 못한 경우 재난관리 과정에서 형성된 협력이 오히려 효과적인 재난관리

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김무겸, 2012; 이재은, 2018; 구주영･나태준, 2018; 

Jessop, 1995). 이러한 재난관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협력의 문제점은 우리나라의 재난

관리 협력 과정에서 지적되고 있다. 재난관리 유관기관간 연동성의 미흡, 재난관리 총괄기

구의 역기능, 재난업무 담당자간 신뢰와 네트워크 부재와 재난관리조직의 역량 부족 등의 

문제는 효과적인 재난관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전략적이면서도 정교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점을 의미하고 있다(김은성 외, 2009; 김종우･
양원직, 2021).

협력은 재난관리의 성패에 영향을 미치는 중추적인 요인이다.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재난

관리의 시행을 위해 다양한 행위자가 보유한 역량을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동시에 중앙정부

의 단독적인 재난관리 활동과 정책적 한계 등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재난관리 과정에서 발

생할 수 있는 다양한 사회적 수요 및 불확실성 등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

의미하다. 하지만, 재난관리 과정에서 형성된 협력이 항상 긍정적인 방향으로 전개될 수 없

다는 점에서 협력의 역기능적4) 측면 역시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효과적인 재난관리를 위한 

3) 재난관리 과정에서 협력은 민관협력을 비롯하여 재난 관련 기관간 협력,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 협

력 등으로 유형화할 수 있다. 상황에 따라 수평적 혹은 수직적 협력이 전개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재난

관리 과정에서 협력에 대한 관리가 체계적이면서도 전략적으로 시행된 경우 재난에 대한 예방, 대비, 대

응 그리고 복구가 효과적일 수 있다(이재은,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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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협력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3. 재난관리와 사회 공정성

우리나라의 공정성(justice)에 대한 논쟁은 사회적, 경제적 불평등과 밀접한 연관성을 형

성하면서 전개되고 있다. 공정성의 다의적 속성에 따른 개념의 모호성으로 인하여 공정성에 

관한 관심과 담론의 전방위적인 확산이 시도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정성 개념에 대한 명

확한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엄석진･윤영근, 2012). 다만, 공정성의 다의적 특성을 유형

별로 종합하고 이를 정부의 서비스와 조직 및 인사관리적 측면5)에서 접근하는 시도가 존재

하고 있으며, 이러한 경우 공정성은 일반적으로 분배(distributive justice), 절차(procedural 

justice), 상호작용(interactional justice) 공정성으로 분류되고 있다(Homans, 1961; Bies & 

Moag, 1986; Folger & Konovsky, 1989; Orsingher, Valentini & de Angelis, 2010).

일반적으로 공정성을 정부의 공공서비스 제공 차원에서 접근할 때, 공정성의 유형은 상

이한 특성을 보인다.6) 즉, 분배 공정성은 최종결과에 대한 인식, 절차 공정성은 결과를 형성

4) 일반적으로 재난관리 과정에서 다양한 행위자간 협력의 중요성과 필요성에 대한 이견은 부재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다양한 행위자가 재난관리 과정에 대한 협력이 결과적으로 높은 수준의 재난관리 효과성을 

형성할 수 있다는 기대와 달리, 협력으로 인하여 재난관리가 실패할 가능성 역시 존재하고 있을 뿐만 아

니라 재난관리 협력과정에서 또 다른 문제를 양산할 가능성을 내재할 수 있다. 즉, 재난관리와 관련된 협

력이 다수의 행위자가 직면한 문제를 종국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닌 새로운 문제를 발생시키거나, 협력

에 의한 문제해결이 실패할 가능성이 있다. 협력 과정에서 적시성 및 적절성이 확보된 정보공유의 실패, 

의사소통의 실패로 인한 자원투입 및 활용의 실패, 행위자간 공공갈등으로 인한 협력 체계의 형해화 등의 

문제가 제시될 수 있다(김무겸, 2012; 구주영･나태준, 2018). 따라서, 이러한 재난관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협력의 역기능과 이로 인한 문제점에 대한 정부의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5) 공정성의 개념을 조직에 적용하여 접근하는 경우, 조직공정성 측면에서 분배, 절차, 그리고 상호작용 공

정성을 논의할 수 있다. 다만, 조직공정성은 조직내부에서 조직구성원이 인식하는 분배, 절차, 상호작용

에 대한 공정성으로 행정서비스 제공 차원에서 고객이 인식하는 공정성과 다소 상이한 일면을 내재하고 

있다. 즉, 분배, 절차 그리고 상호작용 공정성의 특성 등이 동일하게 존재하나 조직구성원이 인식하는 조

직 공정성 차원에 대해 적용되는 공정성이기 때문에 조직 및 인사관리적 특성을 내재하고 있다. 이때, 분

배 공정성은 조직구성원이 본인의 업무나 직무성과에 대해 부여받은 보상에 대한 공정성 인식, 절차 공정

성은 보상의 크기 또는 정도를 결정하는 일련의 과정에서 활용된 수단 및 공정성 인식의 정도로 정의된

다. 이에 더하여 상호작용 공정성은 조직내부의 비공식적 대인관계에서 상사 혹은 감독자의 관심, 배려, 

예의, 존중 등의 정도에 대한 만족감을 의미한다(정영숙･박통희, 2016; 구주영, 2020; Leventhal, 1980; 

Greenberg, 1987; Folger & Konovsky, 1989).

6) 공공서비스 측면에서 분배 공정성은 서비스의 우수성, 서비스 대상자의 욕구 충족 정도, 지불한 요금의 

적정성, 다른 지역의 공공서비스와 비교한 만족도 등으로 측정할 수 있으며, 절차 공정성은 공공서비스에 

대한 접근 정도, 서비스 대상자의 문의 및 요구의 수용 정도, 민원 발생시 이에 대한 신속한 조치, 서비스 

대상자의 욕구 및 필요에 부합하는 절차 조정, 공공서비스 절차의 체계성과 처리의 공정성 등으로 측정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상호작용 공정성은 서비스 대상자에 대한 배려, 친절, 정확한 업무 처리를 비롯한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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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과정 및 절차, 상호작용 공정성은 행정기관의 고객에 대한 응대로 유형화할 수 있다(김

은희･박희서, 2007; 조경식, 2009; 박흥식･나현, 2010).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분배 공정성은 사회교환이론(social exchange theory, 

Blau, 1964)과 형평성이론(equity theory, Adams, 1965)에 근원을 두고 있는데, 분배 공정

성에 관한 다수의 논의는 공통적으로 분배 공정성을 최종적인 결과에 대한 인식 혹은 최종 

결과에 대한 공정성 정도로 정의하고 있다(김은희･박희서, 2007). 즉, 분배 공정성은 고객이 

비용, 시간, 노력 등을 업체에 지불하고 제공받는 서비스에 대해 인식하는 공정성으로 정의

된다(조경식, 2009). 무엇보다도 분배 공정성의 주요 요소로 평등성, 형평성 그리고 필요성 

등이 제시되고 있는데, 분배 공정성은 본인과 상대방간 수혜 정도의 비교를 통해서 그 적정

성을 분석할 수 있다(신상준･이숙종, 2016; Deutsch, 1975). 

한편, 서비스의 결과와 서비스의 양질에 대한 논의에서 다소 벗어나 서비스의 도출 과정 

및 절차를 중시하는 절차 공정성의 중요성이 강조되었다. 절차 공정성은 핵심적인 서비스

와 같은 최종적인 결과에 도달하기 위해서 활용되는 과정에 대한 평가로, 공공서비스를 획

득하는 일련의 과정에서 공정성의 존재 정도를 판단하는 공정성의 한 유형이다(김은희･박

희서, 2007; Leventhal, 1980; Lind et al, 1988). 이때 절차적인 공정성은 절차와 결정에 대

한 통제가 존재할 필요가 있으며, 편견이 부재하고 정확하며 이해관계자의 참여 보장, 절차

에 내재한 오류의 수정, 그리고 윤리적 규범의 준수 등을 의미한다(신상준･이숙종, 2016; 

Colquitt & Shaw, 2013). 이와 같은 논의 연장선상에서 절차 공정성은 서비스 공급 및 이와 

관련된 문제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절차의 통제, 접근성, 적시성, 업무의 처리속도, 유연성 

등을 통해 판단될 수 있다(조경식, 2009; Tax et al, 1998). 

상호작용 공정성은 행정서비스의 제공자와 고객간 상호작용 과정에서 고객이 행정서비

스 제공자로부터 공정한 처우를 받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공정성이다. 상호작용 공정성

은 행정서비스 제공자와 고객간 의사소통을 중시하는데, 서비스 제공의 과정에서 정보의 교

관 및 분배 방향과 관련된 태도 혹은 방식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Bies & Moag, 1986). 이러

한 상호작용 공정성은 행정 서비스 제공자의 성실, 설명, 예절, 호의, 정직, 동정, 관심, 노력 

그리고 감정이입 등을 통해 판단할 수 있다(김은희･박희서, 2007; 조경식, 2009; Blodgett, 

Hill & Tax, 1997). 

공정성의 개념을 정부의 공공서비스 공급과 시민의 수요 등의 차원에서 접근하는 경우, 

정부에 대한 공정성은 정부의 질을 측정하는 다차원적인 요인 중 하나로 제시되고 있다. 이

때 높은 수준의 공정성이 확보될 때 정부신뢰를 비롯한 정부성과와 다양한 공공서비스 등의 

비스 대상자에 대한 관심 등으로 측정될 수 있다(박흥식･나현,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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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적 만족도가 향상될 수 있으며, 종국적으로 정부의 역량과 질을 평가할 수 있는 요인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함의점을 내재하고 있다(엄석진･윤영균 2012; 최상옥, 

2012; 신상준･이숙종, 2016). 

재난관리 관련 공공서비스 제공과 정책의 시행 과정에서 공정성의 확보는 정부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한편 재난관리 및 재난관련 정책의 효과성을 향상시키는 요인으로 작용될 수 

있다. 사실, 정부가 재난이 아닌 상황에서 제공하는 일반적인 공공서비스와 재난관리 과정

에서 제공되는 공공서비스는 동질적이지 않다. 재난이 야기하는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차

원 등의 문제가 공공서비스 및 재난 관련 정책의 편익과 비용 문제와 맞물려 자원의 배분적 

공정성의 문제로 확대 및 변질되는 경우 이에 대응하기 위한 사회적, 행정적, 그리고 정책적 

비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동현, 2015; 김영주, 2019). 무엇보다도 재난관리와 관련된 

공공서비스는 긴급성, 전문성, 협력 및 조정 그리고 자원관리 등이 수반되고 복잡한 사회문

제로 귀결될 가능성을 내재하고 있어, 재난관리 공공서비스에 대한 정부의 전략적인 관리

가 필요하다(이대웅･이다솔, 2023). 또한, 재난 상황에서 배분되는 다양한 유형과 특성의 공

공서비스가 배분되는 과정에서 불균등하게 배분될 가능성을 배태하고 있다(이재은, 2011; 

채종헌･최호진･이재호, 2018; Jacobs & Skocpol, 2005). 따라서, 재난관리 공공서비스의 

배분과 그 과정에 대한 투명성의 확보가 자원의 배분, 절차적 그리고 상호작용 공정성 차원

에서 강조된다. 불확실성 및 복잡성과 광범위성이 강한 재난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이와 관

련된 양질의 재난관리 공공서비스 제공 과정에 대해 다차원적인 공정성이 확보되지 못해 부

당한 편견과 선호 그리고 부패 등이 발생하고 그 정도가 심화된다면 이에 따른 재난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이대웅･이다솔, 2023), 이는 사회적 불평등을 비롯한 재난에 대한 사

회의 회복력을 저하시키는 상황과 같은, 또 다른 사회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Barnshaw & Trainor, 2007).7)

지금까지 전개한 재난관리와 사회적 공정성의 논의를 종합하여, 본 연구는 사회적 공정

성을 지역주민이 재난관리 과정에서 시도되는 법의 집행, 정치활동, 경제 및 사회 분배구조 

그리고 사회전체에 대한 공정성을 인식하는 정도로 정의하였다. 

결국, 위에서 논의한 재난관리 과정에서 필요한 높은 수준의 사회적 공정성 확보는 재난

7) 재난관리 과정에서 요구되는 공정성의 필요성과 중요성은 코로나19의 창궐과 이에 대한 대응과정에서 

강조되었다. 전례없는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적 활동과 행정적 조치 등의 전개는 특정 집

단이 아닌 다수의 시민을 비롯한 집단, 그리고 외국인에 대해 시행되었는데 이 과정에서 새로운 정책과 

행정적 조치의 적용 및 시행을 두고 사회적 갈등이 발생하였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문제의 

야기는 재난관리가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차원의 높은 복합성을 내재한 재난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높은 

수준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행정적, 정책적 노력의 경주가 필요하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사례로 볼 수 

있다(배유일, 2022; 구주영,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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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의해 발생한 불평등과 취약성의 문제점을 완화할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될 가능성이 높

은 한편, 재난관리 관련 공공서비스에 대한 서비스 대상자의 만족도를 향상시켜 재난관리 

및 유관 정책의 효과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종국적인 의미를 내재한다. 재난의 도

래가 지역사회에 야기하는 사회적, 정치적, 그리고 경제적인 부정적 영향을 예방 및 대응하

고 나아가 효과적인 회복탄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재난관리 과정에서 높은 차원의 공정성

의 확보와 관리가 필요한 시점이다. 

4. 재난관리 역량

역량(capacity)에 대한 개념은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으나, 정부의 재난관리 역량에 적용

하는 경우, 기존에 논의된 역량의 개념은 재난관리 분야의 특수성으로 말미암아, 다른 영역

의 역량과 구분되는 특수성을 보인다. 즉, 재난의 불확실성, 복잡성, 광범위성 그리고 지역

사회에 야기하는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행정적 차원의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 정부가 재난

관리 관련 공공서비스 제공을 비롯한 행정적 대응, 정책적 활동을 전개할 필요가 있기 때문

에 높은 수준의 정부역량이 법 및 제도적, 관리적, 거버넌스 차원에서 형성되어야 한다(배재

현･이명석, 2010; 유수동･전성훈, 2016; 최호철･권용수･김미선, 2019). 특히, 전술한 정부

역량은 재난관리 과정에 부합되도록 형성 및 관리될 필요가 있다. 재난관리가 예방, 대비, 

대응 그리고 복구 단계를 통해서 시행되는 점을 고려할 때, 재난관리의 각 단계별 특성에 부

합하는 정부역량의 형성이 필요하다(김영주･문명재, 2015; 윤수재･황덕연･김은주･이동

은, 2022; Petak, 1985).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정부의 재난관리 역량은 재난 취약성과 상반되는 개념으로 

정의된다. 정부역량의 개념을 통해 재난관리를 접근하는 경우, 재난의 피해로 인한 피해의 

발생을 최소화하는 역량(resistance)을 비롯하여 피해를 극복하여 신속하게 회복하는 복원

력(resilience),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지속 가능성(sustainability), 기후변화에 대한 대

응전략의 일환으로 주로 활용되는 적응 능력(adaptive capacity), 그리고 기후변화 요인과 

그 발생 위험을 낮추는 저감 능력(mitigating capacity) 등과 같은 개념을 정부의 재난관리 

역량에 포함할 수 있다(임현우･유지선, 2024). 이에 더하여, 정부의 재난관리 역량은 재난관

리 담당 조직과 그 구성원, 제도적, 관리적, 정책적 등의 차원에서 접근할 수 있다. 즉, 재난

관리 과정에 참여하는 주체가 비단 정부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조직 및 조직 구성원 그리

고 재난관리 과정에서 재난에 대한 예방, 대비, 대응 그리고 복구를 효율적, 효과적으로 달

성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그리고 관리적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정부의 재

난관리 역량은 복합적이며 고도의 특수성을 내재할 수 밖에 없다(최상옥, 2012; 임상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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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람･최우정, 2017; 김영주･임승빈, 2018; 최호철･권용수･김미선, 2019; 구주영, 2020; 

Paton, D, 2006; Kusumasari, Alam & Siddiqui, 2010; Gil‐Rivas, V., & Kilmer, R. P., 2016).

최근 정부의 재난관리 역량에 대한 복합적인 논의에서 정부의 단독적인 행정적 조치와 

정책적 활동의 전개 수준 등을 넘어 다양한 행위자의 적극적 참여와 협력이 필요하다는 점

이 강조되고 있다 코로나19의 창궐에 따라 정부의 단독적이고 주도적인 행정적 조치와 정

책적 활동의 전개에 한계가 제시되면서 다양한 행위자의 자발적이고 협력적인 참여를 유도

하는 동시에 종국적으로 재난에 따른 복잡한 사회적 문제 등에 대응하기 위한 정치적 관리

의 역량 역시 정부역량의 중요한 유형으로 강조되고 있다(고길곤･김범, 2020; 권향원, 

2020; 박승규･황창호, 2022; 배유일, 2022; 이슬기･김태형, 2022; 구주영, 2024). 하지만, 

재난 및 재난관리의 특수한 일면 즉, 고도의 불확실성과 복잡성을 비롯한 광범위성 등을 내

재한 재난을 효율적, 효과적 관리하는 과정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량에 대한 

중요성은 감소하지 않으며 오히려 강조될 수 있다. 재난관리 과정과 재난관리 역량의 정도 

및 수준 등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다양한 성격의 행위자간 협력을 통한 문제 해결 등이 활용

되고 있으나 재난관리 과정과 차원에서 중요한 행위자로 정부가 지속적으로 존재하고 있

다. 재난관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자원배분, 갈등, 의사소통, 협력의 역기능, 제도적 허점과 

책임 면피 등을 위한 행위자의 전략적 행태의 구사 등을 예방하고 대응하기 위해 제도적, 관

리적 차원의 기제를 도입하고 운영하며 관리할 수 있는 주체는 정부가 유일할 수 있기 때문

이다(김무겸, 2012; 하연섭 외, 2015; 구주영･나태준, 2018). 또한, 재난관리의 분야별 특수

성에 대한 역량을 강조하는 시각 역시 존재하고 있으나, 다차원적인 재난에 효과적, 효율적

으로 대응하기 위해 재난관리는 중앙정부 혹은 지방자치단체의 종합행정적 특성을 보인다

(임현우･유지선, 2024). 따라서, 재난관리에 대한 정부의 종합적 혹은 포괄적 역량의 중요성

이 강조될 수 밖에 없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다양한 재난관리 역량의 개념

과 논의 등을 종합한다면, 정부의 재난관리 역량은 재난관리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한 총체적인 능력8)의 정도로 정의할 수 있다.

5. 선행연구 분석

재난관리 분야에서 재난 취약성과 재난 불평등에 관한 논의와 연구는 다양한 차원에서 

시도되었다. 재난 취약성은 예방, 대비, 대응 그리고 복구단계로 점철되는 재난관리의 과정

8) 이때, 정부의 재난관리 역량은 중앙정부를 포함하여, 공공부문의 조직 구성원, 재난관리 담당 공공부문 

조직, 거버넌스 역량, 법적 및 제도적 역량, 재정적 역량 등과 같이 재난관리 과정에서 필요한 다양한 자원

과 제도적 및 관리적 역량 요인을 종합적으로 포괄하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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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지역 공동체의 민감성 차원에서 연구가 시행되었다. 이때, 재난 취약성

은 재난으로부터 지역 혹은 조직과 시설 등의 취약성 차원에서 접근하는 연구(서광덕･김동

헌･최윤철, 2015; 이동규･민연경, 2016, 2016; 최병윤, 2022b; 김연수･장하영･노희성･장

대원, 2022; 김철민･이재수, 2024)와 사회적 혹은 지역 공동체의 차원에서 다양한 유형의 

재난안전취약계층이 직면한 재난 취약성의 특성을 도출하는 동시에 이에 대한 정책적 시사

점을 제시한 연구(김명구･양기근･정기성, 2014; 양기근･서민경, 2019; 조민상･김원기, 

2019; 최병윤, 2023; 민지원･이와야･사토미, 2024)로 유형화할 수 있다. 

재난에 따른 피해들 지역의 공공시설 차원에서 대응할 필요성과 그 중요성을 강조 및 제

시한 선행연구들은 공통적으로 기후위기로 인한 불확실성과 복잡성 그리고 대규모화되는 

자연재난으로부터 지역사회를 비롯한 다양한 시설과 조직의 취약성을 예방 및 대응하기 위

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한편, 재난취약계층에 대한 재난 취약성의 중요성과 필

요성 등을 강조하는 관점을 취하는 선행연구의 경우, 재난의 취약성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

은 재난안전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재난 취약성의 정도와 특성 등을 도출하는 한편, 종국적

으로 이들에 대한 취약성을 완화하기 위한 전략과 정책적 대안 등을 제시하고 있다. 즉, 재난

취약성에 관한 대상과 논의를 주로 재난취약계층에 한정하여 전개하고 있다. 특히, 이와 같

은 선행연구는 재난 취약성이 발생할 수 밖에 없는 요인을 법적, 지원체계적, 돌봄, 교육, 소

득, 노동, 주거, 환경, 소외계층 등의 차원에서 심층적으로 분석하여 제시하고 있으며(김윤

희･류현숙, 2015; 이동규･민연경, 2016; 양기근･서민경, 2019; 최병윤, 2022b; 이수연, 

2023),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재난 취약성을 완화하기 위한 복합적인 정책적 대안을 제시

하고 있다. 

재난 불평등에 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사실 재난 불평등의 개념과 특성 그리고 그 영

향력은 재난 취약성과 밀접한 연관성을 형성하고 있다. 재난 불평등이 재난 취약성을 심화

시키는 요인으로 작용될 수 있고, 재난 불평등에 관한 인식과 정책적 문제점 및 의제설정의 

기원 등이 재난취약계층에 대한 재난의 영향력으로부터 제기될 수 있기 때문이다(양기근･
서민경, 2019). 따라서, 재난 불평등에 관한 선행연구 일부가 재난취약계층을 비롯한 재난 

취약성 전반에 대한 선행연구와 중첩되고 있다. 즉 재난 불평등을 재난 취약성 및 재난취약

계층에 초점을 두고 조명한 선행연구가 다수 존재하고 있다(채종헌･최호진･이재호, 2018; 

양기근, 2022; 백정미･이창길, 2023). 특히, 코로나19로 인하여 심화된 재난 불평등의 문제

점과 이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 등을 제시하고 있는 선행연구 역시 일부 존재하고 있다(유범

상, 2020; 김소진, 2022; 김윤태, 2022; 이윤아･윤상오, 2022; 최진희, 2023). 코로나19와 재

난 불평등에 대해 분석한 선행연구들은 공통적으로 기존에 존재하고 있는 재난 불평등의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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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재난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심화되었으며, 나아가 코로나19에 의하여 새롭게 발생한 정

보격차 및 경제적 불평등 등을 주목하고 하였다. 이에 따라, 재난 불평등을 중장기적으로 완

화하기 위한 제도적, 법적, 정책적 차원의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와 같은 재난 불평등에 

대한 다양하고 심층적인 논의를 통해서 재난의 취약성을 감소시키고 재난 복원력을 제고하

기 위한 정책적 활동 및 행정적인 조치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재난 취약성

과 재난 불평등과 관련된 거시적 담론의 형성 및 대안 등을 제안하고 있다는 점에서 유의미

한 재난관리적 시사점을 함의하고 있다. 

본 연구는 협력, 사회 공정성 그리고 정부의 재난관리 역량의 차원에서 재난취약성 및 재

난불평등에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러한 논의에 선행하여, 협력, 사회 공정성 그

리고 정부역량과 관련된 연구의 경향 및 의의를 재난관리 영역의 차원에서 분석하고자 한

다. 협력, 사회 공정성 그리고 정부역량은 재난뿐만 아니라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차원 등

에서 중요한 분석 요인으로 제시되고 있다. 따라서, 재난과 재난에 의한 다양하고 복잡한 정

치적, 사회적, 경제적 문제 등을 조명할 수 있는 핵심적인 요인으로 활용될 수 있다. 

재난관리 과정에서 협력의 중요성과 필요성은 재난관리 거버넌스 혹은 협력적 거버넌스 

차원에서 제시되고 있다. 불확실성 및 복잡성 그리고 광범위성를 내재하고 있는 재난 또는 

다양한 유형의 재난 발생에 의하여 정부기관을 비롯한 지역사회와 지역주민 그리고 대응체

계 등에 충격이 발생한 경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행위자의 참여가 강조되고 있다. 즉, 

재난상황을 예방, 대비, 대응 그리고 복구하는 일련의 과정에서 중앙정부의 단편적이면서

도 단독적인 행정적 조치와 정책적 활동 등의 전개에 한계가 존재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지역주민, 비정부 기구 등 다양한 행위자의 참여와 협력이 필요하다는 점이 선행연구를 통

해 제시되고 있다(배재현･이명석, 2010; 유수동･전성훈, 2016; 고길곤･김범, 2020; 김종

우･양원직, 2021; 최상옥, 2023). 다만, 일부 선행연구의 경우 재난관리 거버넌스, 협력적 거

버넌스 등이 재난상황에 오히려 역기능의 문제에 직면할 수 있으며 이를 교정하기 위한 정

부의 역할 및 기능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다소 강조한 연구 역시 상존하고 있다(김무겸, 

2012; 구주영･나태준, 2018; 이재은, 2018). 

재난과 공정성에 관한 논의와 관련 선행연구 또한 존재하고 있다. 본 연구는 조직의 구성

원에 대한 절차적, 분배적 공정성에 관한 논의보다 사회적 차원의 공정성과 관련된 연구에 

한정하고자 한다. 사회 공정성에 관한 논의를 전개하고 분석한 선행연구는 다수 존재하고 

있지만, 재난과 사회 공정성을 중심으로 사회적 문제점과 정책적인 대안 등을 제시한 연구

는 한정적이다. 재난상황에서 제기되고 있는 공정성에 관한 연구방향과 분석 요인의 초점

은 재난에 대응 및 복구하는 일련의 과정에서 공정한 구호, 자원의 배분, 재난 관련 정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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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참여 및 의사결정 참여 기회의 보장 등에 두고 있다(이영희, 2014; 채종헌･최호진･이

재호, 2018; 이돈희 ･이동현, 2020; 이대웅･이다솔, 2023). 

재난과 정부의 재난관리 역량의 관계를 분석한 선행연구 역시 다수 시도되었다. 정부의 

재난관리 역량에 관한 선행연구는 주로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난관리에 대한 전문

성, 수준, 그리고 능력 등의 차원에서 시행되었다. 재난관리 과정에서 주요한 문제로 제기되

고 있는 제도적 허점의 완화와 보완에 관한 역량을 포함하여 행정적 관리역량의 확보, 인적 

및 물적, 정보자원 등에 대한 관리역량, 재난관리 관련 성과관리, 시설관리 등 다양한 차원

의 정부 역량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시도되었다. 이러한 선행연구는 주로 

제도적, 법적, 관리적 차원에서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역량을 제고하여 종국적으로 

예방, 대비, 대응 그리고 복구단계를 통해 재난으로부터 발생하는 피해와 이로 인하여 파생

된 복잡한 문제해결을 위한 대안의 제시에 집중하고 있다(양기근･김명구, 2012; 임상규･서

보람･최우정, 2017; 김영주･임승빈, 2018; 손선화･엄광호･최성열･엄영호, 2018; 최호철･
권용수･김미선, 2019). 특히 최근 기후위기에 따른 재난의 불확실성 및 복잡성의 심화 그리

고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측면의 파급력을 비롯한 질적으로 다양하고 양적으로 증가하는 

재난관리 관련 공공서비스 특성을 고려한 재난관리 역량 향상의 필요성을 정책적으로 제시

한 연구들이 증가하고 있다. 또한 점증하는 사회적 재난의 특수성과 피해의 대규모화로 인

한 정부의 재난관리 역량을 강조하는 연구 역시 시행되고 있다(김민정･최승원, 2016; 한승

주, 2018; 이승준, 2019; 김영주･문명재, 2020; 김나윤･박창석, 2022). 무엇보다도, 코로나

19와 같이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영역에 대한 전방위적인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재난상황

의 도래는 정부의 재난관리의 기술적 역량에 더해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등의 차원에서 정

책적 대안의 설계와 집행 그리고 기민한 행정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권

향원, 2020; 윤기웅･공동성, 2020; 최상옥, 2020; 문명재, 2021). 

재난의 취약성과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한 요인으로 재난에 취약한 지역 및 재난안전취약

계층에 대한 법적, 제도적, 관리적, 그리고 시설적 차원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이 제시

되고 있다. 이와 관련한 다수의 선행연구는 높은 수준의 재난 취약성에 노출된 지역과 재난

안전취약계층의 행정적 수요에 대응하고 재난에 따른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해서, 재난피해 

지원을 위한 법 규정의 보완(재난안전법, 재난구호법, 재난 관련 복지법 등), 재난 관련 예산

의 확대, 재난안전 관련 시설에 대한 관리, 재난복지 대상의 확대 그리고 재난관리에 대한 시

민참여의 기회 보장 등이 고려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제시하고 있다(김윤희･류현숙, 2015; 

채종헌･최호진･이재호, 2018; 양기근, 2022; 최병윤, 2022b; 백정미･이창길, 2023).

이와 같이, 취약성과 불평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다양한 요인이 상정되었으나 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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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과 사회적 공정성을 제시한 연구가 한정적이다. 따라서, 정책난제화되고 있는 재난에 따

른 피해에 완화 및 대응하기 위해 협력과 사회공정성 차원에서 그 영향력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이에 더하여, 정부의 재난관리 역량이 재난 취약성 및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 최근 재난상황에 대한 다양한 행위자의 적극적 참여와 자발적 협조가 강조되

고 있으며 효율적, 효과적인 재난관리를 위한 외적인 요인으로 부각되고 있지만, 여전히 정

부의 재난관리 역량은 재난관리 체계와 기능 차원에서 중추적인 요인으로 제시되고 있다. 

특히, 정부의 재난관리 역량에 따라서 협력과 사회 공정성이 재난 취약성과 불평등에 미치

는 영향을 고려한다면, 정부의 재난관리 역량에 대한 영향력 분석과 그 정책적 시사점의 도

출을 보완적으로 시행할 필요가 있다. 정부의 재난관리 관련 행정적 조치와 정책 활동 등에 

따라 양산되는 공공서비스의 질에 따라서 재난 상황에 대한 다양한 행위자간 협력과 공정성 

인식의 정도가 변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재난관리 역량의 중요성이 존재하고 있음

에도 불구하고 재난관리 역량이 재난의 취약성과 불평등의 완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연

구가 다소 제한적이기 때문에, 재난관리 역량의 영향력을 추가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Ⅲ. 연구설계 및 연구가설의 설정

1. 연구가설의 구성과 분석모형

본 연구는 재난관리 과정에서 다양한 행위자간 협력과 사회 공정성에 대한 지역사회 구

성원의 인식이 재난 취약성과 재난 불평등의 완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이에 더하

여, 재난관리 과정에서 정부의 역할 및 기능 그리고 역량이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된다는 점

을 고려하여 지역사회 구성원의 재난관리 역량 인식이 재난 취약성과 재난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으며, 협력과 사회 공정성이 재난 취약성 및 재난 불평등 완화에 대한 재난

관리 역량의 영향력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재난은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차원 등의 요인 복합적으로 투영된 높은 수준의 정책적 난

제의 특성을 보인다. 다양한 유형의 재난이 지역사회에 야기한 피해는 비단 물리적 피해에 

한정되지 않는다. 중장기적으로 지역사회의 시설적, 경제적 피해와 나아가 재난갈등9) 등을 

9) 재난갈등의 개념과 정의 그리고 특성 등은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으나 이들의 논의를 종합한다면, 재난갈

등은 재난 발생 이전부터 이후까지 재난상황의 전반적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이해당사자간 

자원, 지위, 정보, 그리고 편익 등과 같은 요인을 획득하기 위한 병립할 수 없는 목표가 존재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형성된 적대적 관계 혹은 행위가 발생하는 상황이다(김현성･임상규,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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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발하기 때문에 종국에는 지역에 존재하는 다양한 차원의 재난 취약성이 심화되며, 지역사

회 내부에 장기간 존재하고 있었던 사회적 불평등의 문제가 악화될 가능성이 존재하고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배경 하에 재난에 대한 예방, 대비, 대응 그리고 복구의 과정에 대한 다양

한 행위자의 참여는 지역사회가 재난피해를 완화하고 전략적인 대응을 시도할 수 있는 역량

의 근간으로 작용된다(김영주･문명재, 2015; 이대웅･이다솔･이주현, 2019; 양기근, 2024; 

Comport et al, 2012). 불확실성이 높고 복잡성이 높은 재난의 도래에 대해 1차적으로 최일

선에서 대응하는 지방자치단체를 비롯하여 협력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조정할 

수 있는 중앙정부, 재난발생 전후 즉 재난의 예방과 대비, 대응과 복구과정에서 필요한 제도

적, 법적 기반의 마련과 그 정당성의 부여 및 예산 확보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입법적 주체인 

국회의 역할, 그리고 재난과 관련된 다양한 차원의 정책이 시행되는 과정에서 필요한 시민의 

자발적 참여와 적극적인 협조 등이 상호협력을 통해 시행되고 있다(김은성 외, 2009; 이재은, 

2018; 구주영, 2021a). 특히 다양한 행위자간 협력의 과정에서 정보공유, 의사소통, 집합적

인 의사결정, 인적 및 물적 자원의 공유 등을 통해 재난상황에 대응한다. 다만, 재난상황에서 

행위자간 협력의 지향점은 재난에 대한 예방과 대비를 통한 잠재적 피해의 완화와 신속한 대

응과 복구를 통한 회복탄력성 확보를 넘어, 재난에 의해 발생한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 차원

의 복합적인 정책 난제에 대한 해법의 창출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다수의 선행연구를 통

해 제시되고 있는 재난에 대한 취약성과 불평등성을 완화하기 위한 요인들을 통해 그 특징점

을 확인할 수 있다. 즉, 지역사회에 기반을 두고 있는 주요시설의 보강과 복구, 재난으로 인하

여 발생한 피해 복구 비용, 피해자의 심리적 안정, 재난관리 과정에 대한 시민의 행정적 수요 

대응과 관련 공공서비스 제공 등은 특정한 행위자가 아닌 다양한 행위자의 복합적인 상호작

용을 통해 시행된다. 이에 더하여 지역사회의 재난 취약성과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한 조건으

로 재난안전에 취약한 계층에 대한 지원이 강조되고 있다. 경제적으로 취약한 재난취약계층

은 재난의 발생에 따라 그 취약성이 심화될 수 있고, 빈번한 재난의 발생과 피해규모가 증가

함에 따라 재난취약계층의 취약성은 악화될 수 있다. 주목할 부분은 우리나라의 경우 계절 

변화에 따른 주기적인 자연재난의 발생과 최근 점차 규모가 증가하고 사회구성권간 갈등을 

유발 및 심화하는 복잡한 사회재난이 증가하면서 재난 취약성과 불평등 역시 악화되고 있다

는 점이다(김명구･양기근･정기성, 2014; 박재혁･박찬영･안재현･윤홍식, 2020; 김연수･장

하영･노희성･장대원, 2022; 최병윤, 2022a). 이러한 재난 취약성과 불평등 인식은 중앙정부

를 포함한 지방자치단체의 전략적인 행정적 조치와 정책의 도입 및 시행, 국회의 입법활동 

그리고 시민사회의 적극적 협조와 협력 등에 따라 완화될 수 있다(양기근, 2016; 최충익, 

2017; 채종헌･최호진･이재호, 2018; 김소진, 2022; 최병윤, 2022b; 백정미･이창길, 2023;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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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영, 2024; Mutter, 2015). 따라서, 재난관리 과정에서 다양한 행위자간 협력은 결과적으로 

지역사회 구성원의 재난 취약성 인식을 긍정적으로 완화하는 동시에 재난의 발생빈도와 피

해규모에 따른 불평등 인식을 긍정적으로 완화할 수 있다. 

1-1. 재난관리 과정에서 다양한 행위자간 협력은 지역사회 구성원의 재난 취약성 인식에 대해 (-)의 영향을 

미친다.

1-2. 재난관리 과정에서 다양한 행위자간 협력은 지역사회 구성원의 재난발생 빈도에 따른 불평등 인식에 

대해 (-)의 영향을 미친다.

1-3. 재난관리 과정에서 다양한 행위자간 협력은 지역사회 구성원의 재난발생 피해규모에 따른 불평등 

인식에 대해 (-)의 영향을 미친다.

재난에 대한 예방, 대비, 대응 그리고 복구 과정에서 재난취약계층을 포함한 재난 피해자 

및 집단 등에 제공되는 재난관리 관련 공공서비스의 효율적, 효과적, 형평적인 분배, 유관 

법령의 공정한 집행, 그리고 재난관리 및 관련 정책에 대한 의사결정 참여와 의사소통 등의 

기회 부여는 정책적 수용의 확보와 함께 재난관리의 성패를 결정하는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

할 수 있다(김영주, 2019; 이대웅･이다솔, 2023). 재난 상황에 직면하고 높은 수준에 위험에 

노출된 재난 피해자와 집단을 비롯한 지역사회는 재난 대응 및 복구과정에서 양질의 공공서

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이때 재난관리 관련 공공서비스는 구호물품 및 지원금 지급, 민원

행정, 시설의 복구, 등이 해당되는데, 이러한 재난관리 공공서비스에 대한 분배적, 절차적 

측면의 공정성이 확보될 필요가 있으며, 재난관련 피해를 복구하는 과정에서 공정한 법 집

행과 정치적 참여 등의 기회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 즉, 재난관리 공공서비스의 공정한 배분

을 비롯하여 투명한 절차의 확립, 재난 피해자의 수요에 부합하는 상호작용적 공정성의 형

성 등은 재난관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성, 불평등성, 편견, 그리고 부패 등을 예

방하고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관리적 기저로 작용될 수 있다. 이를 통해 재난으로 인한 사

회적 불평등을 완화하고 지역사회의 회복탄력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박천희･전세혁･김미

리, 2017; 이용규･김유진, 2019; 이돈희･이동현, 2020). 이러한 점에서 볼 때, 재난관리 과정

에서 높은 수준의 사회적 공정성 확보는 지역사회에 상존하고 있는 경제적, 사회적 차원의 

취약성을 완화하고 재난에 의해 발생 및 심화된 불평등에 대응하기 위한 재난관리의 효과성

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유의미하다. 무엇보다도, 재난관리 과정에서 지역적, 계층적, 

경제적 차원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재난 취약성과 불평등한 상황에 대응하는 경우, 행정 및 

정책적 효과성이 향상될 수 있다(양기근･이은애, 2010; 채종헌･최호진･이재호, 2018; 구주

영, 2021a; 강서영･김승완, 2023; Barnshaw & Trainor, 2007). 따라서, 지역사회의 사회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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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성이 확보되고 향상된다면 복잡한 특성을 내재하고 있는 재난 취약성을 완화하여 회복

탄력성을 높이고, 재난발생 빈도와 피해규모에 따른 불평등을 다소 완화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연구가설을 설정하였다. 

2-1. 재난관리 과정에서 사회적 공정성은 지역사회 구성원의 재난 취약성 인식에 대해 (-)의 영향을 미친다.

2-2. 재난관리 과정에서 사회적 공정성은 지역사회 구성원의 재난발생 빈도에 따른 불평등 인식에 대해 (-)의 

영향을 미친다.

2-3. 재난관리 과정에서 사회적 공정성은 지역사회 구성원의 재난발생 피해규모에 따른 불평등 인식에 대해 

(-)의 영향을 미친다.

지역사회의 재난 취약성과 재난 불평등과 같은 사회문제의 지속적인 존재와 그 영향력을 

일소하기 위한 공식적 행위자의 역할 및 기능 그리고 역량은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

단체 차원에서 부단하게 제시 및 강조되고 있다. 다수의 선행연구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재

난에 대한 정부의 역량은 결국 다양한 분야에서 발생한 복합적인 재난피해를 예방 및 복구

하는 동시에 재난으로 인해 파생된 복잡한 사회문제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조명되고 있다. 

특히,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난관리 역량은 재난상황을 예방, 대비, 대응 그리고 복

구와 같은 단계적인 행정적 조치와 정책적 활동으로 공통적으로 접근할 수 있으며, 재난과 

관련된 정책적, 관리적, 거버넌스적, 법 및 제도적 차원 등의 차원에서 재난관리 역량을 분

석하고 있다(배재현･이명석, 2010; 유은지･엄영호, 2017; 구주영･나태준, 2018; 최호철･권

용수･김미선, 2019). 다만, 이러한 재난관리 역량의 다차원적 특성과 재난 자체의 특수한 일

면에 의하여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및 기능이 상이할 수 있으며, 근본적으로 양

자의 재난관리 역량 역시 그 강조점과 특수성이 동일하지 않다. 재난상황에 대한 중앙정부

의 역량의 경우 자연 및 사회재난을 사전적으로 예방하는 차원에서 특정한 역할을 수행하

며, 재난복구 단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기능수행 보조 및 재정적 지원 등을 수행하고 지방

자치단체의 참여 유도 및 업무 조정의 역할을 시행한다(김종성, 2008; 구주영, 2021b). 반면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사회에서 발생한 재난상황의 최일선에서 재난피해를 수습 및 대응하

는 동시에 지역의 특수한 정보와 다양한 자원을 보유하면서 지역사회와 관련된 재난관리 과

정 전반에서 주도적인 역할 및 기능을 수행한다(권건주, 2005; 권설아･류상일･김지은･이

재은, 2016; 김영주･임승빈, 2018; Kreps, 1990).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역량은 지역의 특수

성에 따라서 상이한 일면을 보인다. 지역의 지리적, 산업적 특성 등에 따라 발생하는 자연재

난으로 인한 피해의 유형, 강도, 횟수, 그리고 범위 등이 동일하지 않기 때문에 지방자치단

체의 역량은 지역에 따라 상이하며 그 지향점 역시 다양할 수 있다(최호택･류상일,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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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각각의 행위자에 대한 역할 기능이 있으나 재난관리가 기본적으로 종합적 행정이

라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임현우･유지선, 2024). 무엇보다도, 사회적 난제의 특성을 내

재하고 있는 재난 취약성과 불평등의 문제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분절적인 역할 및 

기능으로 해결될 수 없다. 즉, 재난 취약성과 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한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

단체의 단편적인 정책대안의 적용과 접근은 한계가 존재할 수 있다. 따라서, 취약성과 불평

등의 복합적인 정책난제 특성을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의 특정 부분에 대한 역량보다 종합적

이면서 포괄적인 역량의 보유가 강조될 수 있다. 이와 같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종

합적인 역량은 결과적으로 정부가 수행하는 취약성 감소를 위한 주요 공공 및 안전시설, 국

가핵심기반, 재난취약계층 지원, 지역의 재난피해 지원 등을 위한 정책적, 관리적, 제도적 

차원에서 확보되는 경우 재난 취약성이 완화될 수 있다(유현정･이재은, 2008; 양기근, 

2016; 이동규･민연경, 2016; 백정미･이창길, 2023). 또한, 재난으로 인하여 발생한 불평등

을 완화를 위한 사회 및 경제적 정책수단의 도입과 시도 등에 따라서 결과적으로 지역사회

의 재난 불평등을 완화할 수 있다. 이는 지역사회에 존재하고 있는 재난취약계층의 분포, 피

해지역의 특수성과 현황의 파악 그리고 이러한 정보를 활용한 재난피해의 지원은 재난으로 

인하여 빈도와 피해규모에 따라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사회적, 경제적 불평등을 완화할 수 

있다는 점을 의미한다(이재은, 2018; 양기근･서민경, 2019; 김소진, 2022; 최병윤, 2022a; 

2022b; 이수연, 2023; Mutter, 2015). 이와 같은 논의를 종합한다면, 재난으로 인하여 파생

된 재난의 취약성 및 불평등은 정부의 종합적이면서도 다차원적인 재난관리 역량의 확보와 

시행을 통해 다소 완화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따라서, 재난관리 과정에서 중앙정

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한 재난관리 역량은 지역사회 구성원의 재난 취약성 인식을 비롯

한 재난 불평등 인식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다음과 같이 연구가설을 설정하였다. 

3-1. 재난관리 과정에서 정부의 재난관리 역량은 지역사회 구성원의 재난 취약성 인식에 대해 (-)의 영향을 

미친다.

3-2. 재난관리 과정에서 정부의 재난관리 역량은 지역사회 구성원의 재난발생 빈도에 따른 불평등 인식에 

대해 (-)의 영향을 미친다.

3-3. 재난관리 과정에서 정부의 재난관리 역량은 지역사회 구성원의 재난발생 피해규모에 따른 불평등 

인식에 대해 (-)의 영향을 미친다.

재난관리 과정에서 다양한 행위자간 협력의 시행과 사회적인 공정성의 확보는 결과적으

로 재난 취약성과 불평등을 완화하는 요인으로 작용될 수 있으나, 이와 같은 재난에 대한 사

회적 차원의 접근의 효과성은 정부의 재난관리 역량에 따라 그 정도가 상이할 수 있다. 다양



260 ｢행정논총｣ 제63권 제1호

한 선행연구에서 재난상황에 대한 민간부문의 역할 및 기능과 자발적 참여의 중요성을 강조

하고 있지만, 한편으로 정부역량의 중요성과 이에 대한 관리의 필요성 역시 부단하게 제시

하고 있다. 이는 재난관리 과정에서 정부가 수행할 수 있는 역할 및 기능과 책임 등에 따른 

것으로, 재난상황시 정부가 예산을 통해 대규모의 자원을 동원 및 배분하며 공식적인 권한

을 바탕으로 높은 수준의 재난관리를 주도할 수 있는 주요한 행위자이기 때문이다(하연섭 

외, 2015). 이에 더하여, 재난 상황에서 정부가 제공하는 재난관리 관련 공공서비스는 과소 

공급 측면이 다소 강하고 상황에 따라 행정적 조치와 정책적 대응 등에 따른 시민의 권리가 

제한될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에 이에 대응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정부의 역량과 참여

가 오히려 강조될 수 밖에 없으며, 정부가 재난관리 상황에서 복합적인 상황을 통제 및 조정

할 수 있는 유일한 합법적 행위자이기 때문에 재난과리 과정에서 정부의 역할 및 기능 그리

고 그 역량이 부각될 수 밖에 없다(이재은, 2011; 구주영, 2021a). 

무엇보다 다양한 행위자가 재난관리에 참여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효과적이고 효율적

인 자원배분의 제공 및 배분을 비롯하여 의사소통의 문제, 협력 유도를 위한 제도적, 관리적 

차원의 조정 및 상호 갈등의 조정 및 중재 등을 수행할 수 있는 재난관리 주체가 정부라는 점

과 협력과 협력과정 및 협력에 따른 문제점 등에 대응할 수 있는 정부의 관리적 역량의 중요

성에 따라 재난의 취약성과 불평등이 완화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김은성 외, 

2009; 이명석･오수길･배재현･양세진, 2008; 고동현, 2015; 채종헌･최호진･이재호, 2018). 

이와 같은 정부역량의 중요성과 필요성은 비단 중앙정부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

단체 역시 해당된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지역사회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재난상황에 

대응하는 최일선의 공식적 참여자인 동시에 다양한 행위자간 협력을 유도하고 갈등을 조정

하는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한다(권건주, 2005; 권설아･류상일･김지은･이재은, 2016; 구주

영, 2021b). 재난관리 과정에서 행위자간 협력의 결과도 결국 정부역량의 영향을 받을 수 밖

에 없으며, 이때 정부역량은 재난관리 관련 공공서비스에 대한 단편적인 제공을 넘어 재난

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복합적인 사회문제, 나아가 정책적 난제에 대처하는 종합행정

을 지향할 수 밖에 없다(김무겸, 2012; 이재은, 2018; 구주영･나태준, 2018; 임현우･유지선, 

2024; Jessop, 1995). 이러한 정부역량은 결과적으로 협력이 지역사회에 미치는 재난의 취

약성과 불평등의 완화를 강화할 수 있는 논리의 한 축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협력이 취

약성과 불평등에 미치는 (-)의 영향을 정부의 재난관리 역량이 강화시킬 수 있다. 즉, 정부의 

재난관리 역량은 협력이 재난 취약성과 불평등에 대해 미치는 완화를 강화시킬 수 있는 것

으로 연구가설을 설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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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재난관리 과정에서 정부의 재난관리 역량은 다양한 행위자간 협력이 지역사회 구성원의 재난 취약성 

인식에 미치는 (-)의 영향을 강화한다.

4-2. 재난관리 과정에서 정부의 재난관리 역량은 다양한 행위자간 협력이 지역사회 구성원의 재난발생 

빈도에 따른 불평등 인식에 미치는 (-)의 영향을 강화한다.

4-3. 재난관리 과정에서 정부의 재난관리 역량은 다양한 행위자간 협력이 지역사회 구성원의 재난발생 

피해규모에 따른 불평등 인식에 미치는 (-)의 영향을 강화한다.

재난에 따라 발생한 높은 수준의 불공정성에 따라 재난의 취약성과 불평등이 악화될 수 

있는데, 이러한 사회적, 경제적 차원의 불공정성에 대응하고 완화할 수 있는 공식적인 주체

는 정부다. 따라서, 정부는 재난관리 과정에서 발생하거나 발생할 가능성의 여지가 있는 불

공정성을 감소시키는 동시에 사회적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한다. 특

히, 재난에 따라 취약성이 높고 불평등이 심화될 가능성에 노출된 재난취약계층과 재난 피

해자에 대한 재난관리 관련 법적 및 제도적, 행정적 지원 등을 통한 형평성을 확보하고, 재난

상황 대응을 위한 정책적 참여 기회의 보장과 재난관리 및 유관 정책의 집행은 결국 정부가 

수행할 수 있다. 이러한 복합적인 활동을 통한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역량은 지역사

회 구성원이 인식하는 공정성의 영향력을 강화하여 종국에는 재난 취약성과 불평등을 완화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의미한 시사점을 내재한다(박천희･전세혁･김미리, 2017; 이용규･김

유진, 2019; 이돈희･이동현, 2020).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재난구호품과 재난피해 지원금, 재난관련 행정업무 등을 비

롯한 재난관리 과정에서 정부가 제공하는 다양한 공공서비스 및 정책 등에 대한 분배적, 절

차적 상호작용적인 공정성의 확보는 재난의 취약성과 형평성을 완화하는 요인으로 작용될 

수 있다. 재난상황 혹은 재난관리의 과정에서 지역사회 구성원이 인식할 수 있는 공정성의 

유형과 그 정도 등은 지역적, 경제적으로 차별적일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높은 수준의 사회 

공정성이 확보된 경우 재난관리 관련 공공서비스와 관련 정책의 효과성이 향상될 수 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재난과정에서 발생한 형평성과 관련된 사회적 문

제의 발생과 공정성 차원의 요인의 부재에 따른 문제에 대한 정부의 대응을 통해 재난으로 

인한 지역사회의 취약성과 불평등성을 다소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다수의 선행연구는 제시

하고 있다(양기근･이은애, 2010; 김영주, 2019; 김소진, 2022; 강서영･김승완, 2023; 이대

웅･이다솔, 2023; Barnshaw & Trainor, 2007). 이러한 점을 고려한다면, 재난관리 과정에

서 지역사회 구성원이 인식하는 법의 집행, 정치활동, 그리고 경제 및 사회의 분배구조에 대

한 공정성 인식은 정부역량을 통해서 재난의 취약성과 불평등 완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정부역량 또한 종합적인 특성을 내재하기 때문에 사회 공정성이 취약성과 불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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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미치는 (-)의 영향을 강화하는 것으로 연구가설을 설정하였다. 

 

5-1. 재난관리 과정에서 정부의 재난관리 역량은 사회적 공정성이 지역사회 구성원의 재난 취약성 인식에 

미치는 (-)의 영향을 강화한다.

5-2. 재난관리 과정에서 정부의 재난관리 역량은 사회적 공정성이 지역사회 구성원의 재난발생 빈도에 따른 

불평등 인식에 미치는 (-)의 영향을 강화한다.

5-3. 재난관리 과정에서 정부의 재난관리 역량은 사회적 공정성이 지역사회 구성원의 재난발생 피해규모에 

따른 불평등 인식에 미치는 (-)의 영향을 강화한다.

통제변수의 경우, 재난의 취약성과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 요인으로 제시되고 있는 신뢰, 

소속감, 재난정보, 재난발생 빈도 그리고 자연 및 사회재난 발생 가능성으로 설정하였으며, 

성별, 연령, 소득 변수를 추가하였다. 지역사회 구성원의 재난 취약성과 불평등 인식을 완화

하는 요인으로 구성원간 신뢰, 소속감, 재난정보가 제시되고 있다. 구성원간 신뢰 즉 중앙정

부, 지방자치단체, 국회, 시민단체 등에 대한 신뢰가 높고 공동체에 대한 소속감이 높을수록 

재난 취약성과 불평등을 완화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재난취약계층을 비롯한 잠재적으로 

재난에 따른 피해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은 지역사회 구성원에 대해 재난관련 정보가 적시에 

적합하게 제공되는 경우 역시 재난 취약성과 불평등 인식을 완화할 수 있다(고대유･박재희, 

2018; 김서용, 2021; 강서윤･이숙종, 2022; 김현성･임상규, 2024). 한편, 재난발생의 빈도

와 자연 및 사회재난의 발생 가능성이 높을수록 재난 취약성과 불평등 인식은 심화될 가능

성이 존재한다(김명구･양기근･정기성, 2014; 이관형･이원호･양원직, 2016). 이에 더하여, 

지금까지 정리한 논의를 바탕으로 본 연구의 연구모형을 다음 <그림 1>과 같이 구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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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연구 분석틀

2. 자료수집 방법과 변수 측정

본 연구는 한국행정연구원에서 생성한 재난불평등 해소와 사회통합 전략에 관한 인식조

사 자료를 활용하여 시행하였다.10) 해당 설문은 재난의 계층적, 지역적 불평등 해소 및 사회

통합 전략을 제시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시행되었다. 자연재해를 포함한 다양한 유형

의 재난에 대한 계층적, 지역적 불평등 차원의 문제를 해소를 위해 전국 및 재난피해 지역에 

거주하는 일반국민, 재난피해 지역주민, 그리고 관련 부처 공무원을 대상으로 설문이 시행

되었다. 조사에 참여한 인원은 총 951명이다. 조사기간은 2018년 7월 10일부터 2018년 7월 

31일까지다. 표본추출방법은 할당 표본추출(quota sampling)을 활용하였다(채종헌･최호

진･이재호, 2018). 

변수 측정의 경우, 종속변수는 크게 재난 취약성과 재난 불평등 인식으로 구분하였다. 재

난 취약성은 지역의 재난 취약성에 대한 인식과 재난발생 빈도 및 재난발생 피해규모에 따

른 불평등 인식으로 구성하였다. 재난 취약성에 대한 측정할 수 있는 요인은 다양하게 제시

되고 있으나, 결국 지역사회 구성원의 재난 취약성에 대한 인식과 이와 관련된 재난관리 공

10) 본 연구는 한국행정연구원의 설문자료를 활용했으며(2018), 한국행정연구원 연구자료 관리규칙에 의

거하여 사용허가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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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서비스의 만족도가 다양한 유형의 취약성을 완화하고 종국에는 재난으로부터 회복력을 

확보하기 위한 기제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의미한 시사점을 내재하고 있다. 즉, 재난

에 의하여 발생한 취약성 혹은 재난 취약성의 현황과 이들에 대한 지역사회 구성원의 인식

은 결과적으로 재난 취약성의 정도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로 활용되고 있다(유현정･이재은, 

2008; 이동규･민연경, 2016; 구주영, 2021a).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재난 취약성을 우리사회

의 재난 취약성에 대한 인식으로 구성 및 측정하였다. 

재난발생의 빈도와 이에 따른 피해규모로 인하여 사회적인 불평등이 발생하거나 그 정도

가 심화될 수 있다는 점은 다수의 선행연구에서 입증되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주기적으로 

발생하는 자연재난의 발생과 사회적 재난의 지속적인 발생으로 인하여 불평등의 문제가 사

회적으로 대두되고 있는 동시에 재난으로 인한 피해규모는 재난안전취약계층과 도농지역 

등에 따라 차별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김명구･양기근･정기성, 2014; 구원회･신호준･백민

호, 2015; 박미리･이영근, 2017; 최충익, 2017; Mutter, 2015).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하여 재

난 불평등은 재난발생의 빈도와 피해규모에 따른 불평등에 대한 지역구성원의 인식으로 이

원화하여 종속변수를 측정하였다. 

본 연구의 독립변수인 협력은 재난관리 과정에 참여하는 다양한 행위자의 유형과 특성 

그리고 상호작용 등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재난관리 전반에 활용되고 있는 주요한 요인이

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와 같은 다양한 행위자의 협력을 중앙정부와 국회간 협력, 중앙정

부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간, 중앙정부와 시민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와 시민의 협력

으로 구성하였다. 재난관리 과정에서 법적 권한과 자원 등을 공식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중

앙정부와 지방정부, 재난관리 과정에서 요구되는 재난 관련 입법을 시행하는 국회, 그리고 

재난관리 서비스의 대상이자 대규모 재난 과정에서 적극적인 협조와 자발적 참여가 요구되

는 시민의 협력이 시행된다(유수동･전성훈, 2016; 김영주･문명재, 2015; 김용상･심익섭, 

2016; 김종우･양원직, 2021; 구주영, 2024). 이러한 다양한 행위자간 협력에 대한 지역사회 

구성원 인식을 측정 요인으로 구성하였다. 

사회 공정성의 경우, 재난관리 관련 공공서비스의 분배와 그 절차 및 상호작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사회적 차원의 분배구조에 대한 공정성은 재난관리 전반에 대한 지

역사회 구성원의 인식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재난구호 과정에서 제공되는 다양한 공공서비

스의 배분과 절차적인 공정성을 비롯하여 재난 피해를 극복할 수 있는 비용적 차원의 지원 

등에 높은 수준의 공정성이 내재된 경우, 결과적으로 재난관리의 효과성이 향상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재난상황에서 대한 사회 전체의 공정성 인식 수준, 법 집행, 정치활동 그리고 

경제 및 사회 분배구조에 대한 인식으로 측정하였다(채종헌･최호진･이재호, 2018; 김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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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이돈희･이동현, 2020; 배유일, 2022; 이대웅･이다솔, 2023; Jacobs & Skocpol, 2005). 

조절변수인 정부의 재난관리 역량은 중앙과 지방자치단체, 광역 및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재난관리 수준으로 구분하여 그 정도에 대한 지역사회 구성원의 인식을 측정하고자 하였

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을 예방, 대비, 대응 그리고 복구하는 일련의 과정에서 

재난관리와 유관한 공공서비스 수요를 파악하여 제공하는 동시에 재난관리 정책을 직접적

으로 수행하며 재난피해에 직접적으로 노출된 지역사회 구성원의 복합적인 요구를 종합적

으로 대응하는 역할을 수행한다(유현정･이재은･노진철･김겸훈, 2008). 특히 지방자치단체

는 재난발생시 최일선에서 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수습하고 대응하며 복구하는 역할 및 기능 

등을 수행하며 재난관리 과정의 전반에서 적극적으로 공식적 행위자의 역할과 기능을 수행

하기 때문에(권건주, 2005; 권설아･류상일･김지은･이재은, 2016), 지방자치단체의 재난관

리는 전반적으로 종합적이면서도 포괄적인 특성을 내재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본 연구는 

재난관리가 종합적 행정의 특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공공부문의 재난관리 수

준, 중앙정부,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의 재난관리 수준으로 구성하였다. 

통제변수는 신뢰, 소속감, 재난정보, 재난발생의 빈도,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의 발생가능

성으로 구성하였고, 이외에 성별, 연령 그리고 소득 변수를 추가하였다. 신뢰변수는 재난상

황에서 시민의 정부 및 시민단체에 대한 높은 신뢰가 재난의 취약성과 불평등을 완화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국회 그리고 시민단체에 대한 지역사회 구

성원의 신뢰 정도로 구성하였다(김영주･문명재, 2020; 김서용, 2021; 강서윤･이숙종, 

2022). 이에 더하여 공동체에 대한 소속감은 재난상황에서 회복탄력성을 확보하기 위한 긍

정적인 요인으로 활용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거주지역 그리고 지역사회의 커뮤니티에 

대한 소속감 인식을 변수로 활용하였다(하연섭 외, 2015; 김도훈･정창기･김현수, 2020; 김

현성･임상규, 2024). 또한 재난상황에서 생산되는 재난관련 정보를 시민이 신뢰하는 경우 

재난에 의하여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사고를 예방하고 대비 및 대응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김명구･양기근･정기성, 2014; 고대유･박재희, 2018). 이에 따라 

재난정보에 대한 지역사회 구성원의 신뢰 정도를 변수에 추가하였다. 자연재난 및 사회재

난 발생 가능성은 각 재난이 발생할 가능성에 대한 지역사회 구성원의 인식으로 구성하였

고, 성별은 남성=1. 여성=0 으로 구성하였으며 연령은 20대=1, 30대=2, 40대=3, 50대=4, 60

대 이상=5로 구성하였다. 마지막으로 지역사회 구성원의 소득은 200만원 미만=1, 2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2, 300만원 이상 400만원 미만=3, 4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4, 500

만원 이상 600만원 미만=5, 600만원 이상 700만원 미만=6, 700만원 이상 800만원 미만=7, 

800만원 이상 900만원 미만=8, 900만원 이상 1000만원 미만=9, 1000만원 이상=10으로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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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였다. 

종속변수, 독립변수 그리고 조절변수로 활용된 각 설문 문항은 6점 척도를 활용하였다. 

각 변수별 평균과 표준편차를 살펴보면, 종속변수인 지역의 재난 취약성은 평균 4.66, 표준

편차 0,84, 재난발생 빈도에 따른 불평등은 평균 4.26, 표준편차 1.02, 재난발생 피해규모에 

따른 불평등은 평균 4.23, 표준편차 0.99로 분석되었다. 각 종속변수의 평균이 약 4점을 넘

어, 지역사회의 구성원이 재난의 취약성을 다소 높고, 재난 불평등 역시 높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지역사회의 재난 취약성과 재난으로 인한 불평등의 정도가 높아 

이에 대한 완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독립변수인 협력은 사회 전체의 협력 수준 평균 3.36, 표준편차 0.89, 중앙정부와 국회 평

균 2.64, 표준편차 1.06,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평균 3.04, 표준편차 1.06, 지방자치단체

간 평균 2.98, 표준편차 0.99, 중앙정부와 국민 평균 3.15, 표준편차 1.06, 지방정부와 지역

주민 평균 3.20, 표준편차 0.96으로 분석되었다. 협력에 대한 지역사회 구성원의 인식은 중

앙정부와 국회간 협력과 지방자치단체간 협력이 3점보다 낮은 것으로 확인되어, 재난상황

에서 중앙정부와 국회, 지방자치단체간 협력이 다소 미흡하게 시행되고 있다는 점을 확인

할 수 있다. 한편 사회 공정성과 조절변수인 재난관리 역량에 대한 지역사회 구성원의 인식

은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사회 공정성을 구성하고 있는 사회 전체의 공정성 수준은 

평균 2.90, 표준편차 0.93, 법 집행 평균 2.63, 표준편차 1.08, 정치활동 평균 2.32, 표준편차 

1.01, 경제 및 사회 분배구조 평균 2.54, 표준편차 1.00으로 확인되어, 지역사회 구성원은 전

반적으로 사회적인 공정성의 정도를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또한 정부의 재난관리 

역량에 대한 지역사회 구성원의 인식은 공공부문 전체 평균 2.85, 표준편차 1.03, 중앙정부 

평균 2.88, 표준편차 1.07, 광역지방자치단체 평균 2.77, 표준편차 1.06, 기초지방자치단체 

평균 2.61, 표준편차 1.09로 분석되었다. 재난관리 역량 역시 전반적으로 평균 약 2점대를 

형성하고 있어, 지역사회 구성원은 중앙정부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의 재난관리 역량 수준

을 다소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통제변수인 신뢰는 중앙정부 평균 3.30, 표준편차 1.11, 지방자치단체 평균 3.19, 표준편

차 1.00, 국회 평균 2.11, 표준편차 1.03, 시민단체 평균 2.92, 표준편차 1.16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평균이 각각 3점 이상이었으나 국회와 시민단체 대한 지역구성원의 인식

은 약 2점대로 상대적으로 부정적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소속감의 경우 중앙정부 평균 

3.54, 표준편차 1.23, 지방자치단체 평균 3.32, 표준편차 1.11 그리고 지역내 커뮤니티는 평

균 3.19, 표준편차 1.06으로 확인되어 보통보다 약간 높게 인식하고 있었다. 이외의 통제변

수인 재난정보 평균 3.61, 표준편차 0.96, 재난발생 빈도 평균 3.03, 표준편차 0.98, 자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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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발생 가능성 평균 3.11, 표준편차 1.07, 사회재난 발생 가능성 평균 3.35, 표준편차 1.03

으로 확인되었다. 

독립변수인 협력과 사회 공정성, 조절변수인 재난관리 역량, 그리고 통제변수인 신뢰, 소속

감에 대해 탐색적 요인분석(exploratory factor analysis), 주성분 분석(principal component 

factor analysis) 그리고 프로맥스 회전(promax rotation)을 시행하였으며 신뢰도 분석 시행

하여 크론바하 알파 값(cronbach’s alpha)을 확인한 결과 약 0.7 이상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각 문항별 요인 적재량은 0.7 이상으로 분석되었다. 

<표 1> 설문의 구성과 기초통계

구분 설문항목 평균
표준
편차

요인
적재량

α

종속
변수

지역의 재난 
취약성

현재 우리사회가 얼마나 재난에 취약하다고 
생각하십니까?

4.66 .84 - -

재난발생 
빈도에 따른 

불평등

재난발생의 빈도와 관련하여 볼 때, 선생님
께서는 현재 우리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재
난의 발생이 소득수준/계층/집단/지역 간에 
불균등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4.26 1.02 - -

재난발생 
피해규모에 
따른 불평등

재난발생의 피해규모와 관련하여 볼 때, 선생
님께서는 현재 우리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재난발생이 소득수준/계층/집단/지역 간에 
불균등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4.23 .99 - -

독립
변수

협력

사회 전체의 협력 수준 3.36 .89 .7930

.9049

중앙정부-국회 2.64 1.06 .7688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 3.04 1.03 .8906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 2.98 .99 .8529

중앙정부-국민 3.15 1.06 .8102

지방정부-지역주민 3.20 .96 .8308

사회 공정성

사회 전체의 수준 2.90 .93 .8530

.8729
법 집행 2.63 1.08 8690

정치활동 2.32 1.01 .8350

경제･사회 분배구조 2.54 1.00 .8496

조절
변수

재난관리 역량

공공부문 전체(중앙+지자체)의 재난관리 수준 2.85 1.03 .9417

.9472

중앙정부의 재난관리 수준 2.88 1.07 .9164

광역자치단체(시/도)의 
재난관리 수준

2.77 1.06 .9505

기초자치단체(시/군/구)의 
재난관리 수준

2.61 1.09 .90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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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분석결과

1. 기초통계분석

본 연구에서 활용된 표본 특성의 경우, 남성 520명(54.68%), 여성 431명(45.32%)로 남성

이 여성에 비해 높은 비율을 보였다. 연령은 20대 149명(15.67%), 30대 197명(20.72%), 40

대 245명(25.76%), 50대 209명(21.98%) 그리고 60세 이상이 151명(15.88%)으로 분석되었

다. 연령 비율을 살펴보면 40대 응답자가 25.76%로 제일 많았으며 30대와 50대 응답자의 경

우 각각 약 20% 이상의 비율로 확인되었다. 10대와 60세 이상은 각각 약 15% 이상의 비율로 

분석되었다. 학력은 고등학교 졸업 이하 172명(18.09%), 대학교 졸업 이하 606명(63.72%), 

그리고 대학원 졸업 이상 173명(18.19%)으로 분석되었는데 대학교 졸업 이하의 비율이 제

일 높은 반면 고등학교 졸업 이하가 제일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200만원 미만 101명

통제
변수

신뢰

중앙정부 3.30 1.11 .8354

.7897
지방자치단체(거주지역) 3.19 1.00 .8367

국회 2.11 1.03 .7547

시민단체 2.92 1.16 .7119

소속감

중앙정부(대한민국) 3.54 1.23 .8182

.8116지방자치단체(거주지역) 3.32 1.11 .9202

지역 내 커뮤니티(공동체) 3.19 1.06 .8238

재난정보 
재난발생시 우리나라 공공부문이 제공하는 
정보를 신뢰하십니까?

3.61 .96 - -

재난발생 빈도
거주하시는 지역은 상대적으로 다른 지역
(시/군/구) 보다 재난이 자주 발생하는 편이
라고 생각하십니까?

3.03 .98 - -

자연재난 발생 
가능성

자연재난의 발생가능성에 대한 생각 3.11 1.07 - -

사회재난 발생 
가능성

사회재난의 발생가능성에 대한 생각 3.35 1.03 - -

성별 ① 남성=1, ② 여성=0

연령
① 만 19세~29세=1, ② 만 30세~39세=2, ③ 만 40세~49세=3, 
④ 만 50세~59세=4, ⑤ 만 60세 이상=5

소득

① 200만원 미만=1, ② 200~300만원 미만=2, ③ 300~400만원 미만=3, 
④ 400~500만원 미만=4, ⑤ 500~600만원 미만=5, ➅ 600~700만원 미만=6, 
➆ 700~800만원 미만=7, ➇ 800~900만원 미만=8, 
➈ 900~1000만원 미만=9, ➉ 1000만원 이상=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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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2%), 200만원~300만원 미만 149명(15.67%), 300만원~400만원 미만 205명(21.56%), 

400만원~500만원 미만 175명(18.40%), 500만원~600만원 미만 118명(12.41%), 600만

원~700만원 미만 65명(6.83%), 700만원~800만원 미만 54명(5.68%), 800만원~900만원 미

만 37명(3.89%), 900만원~1000만원 미만 21명(2.21%), 1000만원 이상 26명(2.73%)으로 분

석되었다. 소득은 200만원~300만원 미만의 비율이 제일 높았으며 900만원~1000만원 미

만, 1000만원 이상이 각각 약 2%로 낮은 비율을 보였다. 소득이 제일 낮은 200만원 미만의 

경우 설문 응답자의 10.62%를 보였다. 

다음으로 본 연구가 지역주민의 재난 취약성, 재난에 따른 불평등을 비롯한 협력, 사회공

정성 그리고 정부의 재난관리 역량 인식을 분석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적 특성을 분석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응답자의 거주 지역에 대한 현황을 추가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응

답자 거주지역을 분석한 결과 서울 115명(12.09%), 부산 54명(5.68%), 대구 28명(2.94%), 인

천 31명(3.26%), 광주 12명(1.26%), 대전 18명(1.89%), 울산 16명(1.68%), 경기 250명

(26.89%), 강원 22명(2.31%), 충북 80명(8.41%), 충남 28명(2.94%), 전북 25명(2.63%), 전남 

27명(2.84%), 경북 160명(16.82%), 경남 45명(4.73%), 제주 15명(1.58%), 세종 25명(2.63%)

으로 확인되었다. 경기도에 거주하는 응답자가 26.89%로 제일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고 서

울과 경북이 각각 약 10% 이상으로 분석되었다. 반면, 광주, 대전, 울산, 그리고 제주가 각각 

약 1%의 비율로 확인되어 상대적으로 응답자의 비율이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2> 표본의 특성

구분 빈도(명) 비율(%)

성별
남성 520 54.68

여성 431 45.32

연령

만 19세 ~ 29세 149 15.67

만 30세 ~ 39세 197 20.72

만 40세 ~ 49세 245 25.76

만 50세 ~ 59세 209 21.98

만 60세 이상 151 15.88

학력

고등학교 졸업 이하 172 18.09

대학교 졸업 이하 606 63.72

대학원 졸업 이상 173 18.19

소득

200만원 미만 101 10.62

200만원~300만원 미만 149 15.67

300만원~400만원 미만 205 21.56

400만원~500만원 미만 175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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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관관계분석

변수간 상관관계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종속변수인 지역의 재난 취약성, 재난발

생 빈도에 따른 불평등, 그리고 재난발생 피해규모에 따른 불평등 간 상관관계는 통계적으

로 유의한 (+)의 상관관계를 형성하고 있었다(p<.01). 또한 독립변수와 종속변수간 상관관

계의 경우 협력, 사회 공정성, 그리고 재난관리 역량은 종속변수인 지역의 재난 취약성, 재

난발생 빈도에 따른 불평등, 그리고 재난발생 피해규모에 따른 불평등과 통계적으로 유의

한 (-)의 상관관계를 형성하고 있었다(p<.01). 독립변수간 상관관계 즉, 협력, 사회 공정성 그

리고 재난관리 역량간 상관관계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의 상관관계를 형성하고 있었다

(p<.01).

통제변수의 경우 신뢰, 소속감, 재난정보는 종속변수인 지역의 재난 취약성, 재난발생 빈

500만원~600만원 미만 118 12.41

600만원~700만원 미만 65 6.83

700만원~800만원 미만 54 5.68

800만원~900만원 미만 37 3.89

900만원~1000만원 미만 21 2.21

1000만원 이상 26 2.73

거주지역

서울 115 12.09

부산 54 5.68

대구 28 2.94

인천 31 3.26

광주 12 1.26

대전 18 1.89

울산 16 1.68

경기 250 26.89

강원 22 2.31

충북 80 8.41

충남 28 2.94

전북 25 2.63

전남 27 2.84

경북 160 16.82

경남 45 4.73

제주 15 1.58

세종 25 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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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에 따른 불평등, 그리고 재난발생 피해규모에 따른 불평등과 각각 통계적으로 유의한 (-)

의 상관관계를 형성한 반면 독립변수인 협력, 사회 공정성, 그리고 재난관리 역량과 통계적

으로 유의한 (+)의 상관관계를 형성하였다(p<.01). 재난발생 빈도,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 발

생 가능성과 종속변수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의 상관관계를 형성하였으나(p<.01), 협력, 

사회 공정성, 그리고 재난관리 역량의 경우 자연발생 가능성과 사회 공정성간 상관관계, 협

력과 재난발생 빈도간 통계적 유의성이 부재했고, 이외의 상관관계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의 상관관계를 형성했다. 성별, 연령, 소득은 성별과 재난 취약성(p<.01), 성별과 재난관

리 역량(p<.01)간 상관관계가 통계적으로 유의했고, 이외의 변수간 상관관계의 통계적 유의

성은 확인되지 않았다. 이 밖에 통제변수간 상관관계와 그 통계적 유의성에 관한 결과는 다

음 표3과 같다. 

<표 3> 상관관계분석 결과

변수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 1

(2)
.3737

**
1

(3)
.3628

**
.7773

**
1

(4)
-.2983

**
-.1143

**
-.1394

**
1

(5)
-3940

**
-.2156

**
-.2489

**
.6646

**
1

(6)
-.4316

**
-.1365

**
-.1599

**
.4709

**
.4754

**
1

(7)
-.2571

**
-.0792

*
-.0873

**
.7432

**
.6590

**
.4660

**
1

(8)
-.1430

**
-.0792

*
-.0963

**
.5731

**
.4341

**
.3426

**
.5587

**
1

(9)
-.2937

**
-.1291

**
-.1347

**
.4828

**
.4138

**
.5761

**
.4797

**
.4187

**
1

(10)
.1969

**
.1430

**
.1376

**
-.0404

-.0649
*

-.0853
**

-.0537 -.0571
-.0662

*
1

(11)
.2554

**
.1202

**
.0973

**
-.0754

*
-.0509

-.0915
**

-.0613
-.0892

**
-.1222

**
.4295

**
1

(12)
.2728

**
.1740

**
.1563

**
-.1075

**
-.0827

*
-.1222

**
.0703

*
-.0874

**
-.1459

**
.3264

**
.6108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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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05, **p<.01
 (1) 지역의 재난 취약성, (2) 재난발생 빈도에 따른 불평등, (3) 재난발생 피해규모에 따른 불평등, (4) 협력, (5) 사
회 공정성, (6) 재난관리 역량, (7) 신뢰, (8) 소속감, (9) 재난정보, (10) 재난발생 빈도, (11) 자연재난 발생 가능성, 
(12) 사회재난 발생 가능성, (13) 성별, (14) 연령, (15) 소득

3. 다중회귀분석

본 연구는 우리 사회의 협력과 사회 공정성에 관한 시민의 인식이 지역사회의 재난 취약

성 및 불평등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또한, 시민이 인식하는 중앙정부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의 재난관리 역량을 상호작용 변수로 구성하여 협력과 사회 공정성에 관한 시

민의 인식이 재난 취약성과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조절효과 여부와 그 정도를 분석

하였다. 이와 같은 변수간 영향력을 확인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OLS)를 시행하였다. 또한, 

종속변수에 대한 독립변수와 조절변수의 영향력을 확인하기 위해서 직접효과와 조절효과

로 구분하여 분석을 시행하였다.

먼저 직접효과에 대한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협력은 시민의 재난 취약성 및 재난의 빈도

와 피해규모에 따른 불평등 인식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았다. 특히, 재

난상황에 대한 예방, 대비, 대응 그리고 복구 활동과 같은 일련의 재난관리 과정에서 다양한 

행위자간 협력의 형성과 시행은 재난 취약성을 감소시키는 동시에 불평등을 완화하는 요인

으로 제시되었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 이러한 협력의 긍정적인 영향력에 대한 통계적인 유

의성은 확인되지 않았다. 따라서, 협력이 재난 취약성과 재난발생 빈도에 따른 불평등 그리

고 재난발생 피해규모에 따른 불평등을 완화할 수 있는 것으로 설정한 연구가설 1-1, 1-2, 

1-3은 지지되지 않았다. 재난취약성과 불평등의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행위자간 협

력의 통계적 유의성은 부재했지만 재난상황에서 협력의 순기능과 역기능의 이면성을 고려

할 때, 행위자간 협력이 재난으로 인해 발생한 다양하고 복잡한 정치적, 사회적, 그리고 경

제적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한 요인보다 오히려 이와 같은 문제를 심화시킬 수 있는 요인으

로 작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협력이 재난 취약성 및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가 향

후 심도있게 시도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사회 공정성의 경우 지역의 재난 취약성(Coef.=-.056, p<.01), 재난발생 빈도에 따른 불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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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Coef.=-.315, p<.01) 그리고 재난발생 피해규모(Coef.=-.349, p<.01)에 대한 시민의 부정

적인 인식을 완화하고 있었다. 즉, 시민이 사회에 대한 공정성을 긍정적으로 인식할수록 재

난의 취약성과 불평등 인식이 완화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분석결과를 고려

할 때 사회적 공정성이 재난의 취약성과 불평등의 완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양

기근･이은애, 2010; 채종헌･최호진･이재호, 2018; 구주영, 2021a; 강서영･김승완, 2023)는 

연구가설 2-1, 2-2, 2-3은 지지되었다. 이는 재난 상황에서 시도되는 법의 집행과 정치적 활

동 그리고 경제 및 사회적 분배 구조의 형성 및 그 영향력이 재난의 취약성과 불평등을 완화

할 수 있는 기제로 활용될 가능성을 내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선행연구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재난의 도래와 그 피해로 인한 대응 및 복구의 과정에서 법, 정치, 경제, 사회적 차원의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재난관리 관련 공공서비스와 유관 정책이 시행

되는 일련의 과정에서 높은 수준의 사회적 공정성이 확보될 경우, 효과적인 재난관리의 시

행이 가능할 수 있다는 점(박천희･전세혁･김미리, 2017; 이용규･김유진, 2019; 이돈희･이

동현, 2020; Barnshaw & Trainor, 2007)을 분석 결과로부터 도출할 수 있다. 즉, 재난관리가 

효과적으로 작용하기 위한 조건으로 시민의 공정성 인식이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재난 취약성을 완화하고 재난 상황에서 필요한 평등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사

회 공정성의 확보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선행연구를 통해 제시된 재난 상황에서 필요한 

사회 공정성의 긍정적인 영향력은 재난 취약성을 극복하고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해 확보될 

필요가 있는 사회적 자본의 기반으로 볼 수 있다. 

한편, 재난관리 역량은 시민의 지역에 대한 재난 취약성 인식을 완화시키는 요인으로 작

용되고 있었다(Coef.=-.253, p<.01). 최근 재난관리 과정에서 중앙정부의 단독적인 의사결

정과 행정적 조치 및 정책적 활동의 전개에 내재된 문제점과 그 영향력에 대한 비판 등이 제

시되면서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다양한 공식적, 비공식적 행위자의 참여가 강조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코로나19를 통해 강화된 측면을 보였다(배유일, 2022; 구주영, 2024). 특히, 

중앙정부를 비롯한 다양한 지방자치단체의 재난관리 역량의 확보와 지속적인 개선은 결과

적으로 재난 취약성과 사회적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한 다양한 수단 중 하나로 제시되고 있

다(이재은, 2018; 양기근･서민경, 2019; 이대웅･이다솔･이주현, 2019; 김소진, 2022; 최병

윤, 2022a; 2022b; 이수연, 2023). 이와 같은 논의는 본 연구에서 시도한 재난관리 역량이 시

민의 재난 취약성 완화에 미치는 영향력 분석을 통해 실증적으로 확인되었다. 정부의 종합

적인 재난관리 역량은 결과적으로 재난 취약성을 완화하기 위한 요인이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양기근, 2022; 백정미･이창길, 2023). 이에 따라, 재난관리 역량이 지역의 재난 취약성 

완화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 즉, 재난관리 역량이 지역사회 구성원이 인식하는 재난 취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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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에 감소시키는 (-)의 영향력을 제시한 연구가설 3-1은 지지되었다. 다만, 선행연구에서 지

속적으로 제시 및 강조한 재난관리 역량은 불평등 인식의 완화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긍정적

인 영향력을 미치고 있지 않았다. 이에 따라 연구가설 3-2와 3-3은 지지되지 않았다. 즉, 다

수의 선행연구에서 중앙정부와 다양한 지방자치단체의 재난관리 관련 행정적 조치와 정책

적 활동 등의 전개가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제시하고 있지만(양기근, 2016; 김

소진, 2022; 최병윤, 2022a; 2022b), 본 연구의 분석결과에서 실증적으로 지지되지 못했다. 

하지만, 재난관리 과정에서 여전히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의 재난관리 역량에 관한 중요성와 필요성을 감안할 때, 향후 재난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한 

측면에서 재난관리 역량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가 시도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재난관리 역량의 영향력은 협력 및 사회 공정성과 상호작용을 통해 지역의 재난 

취약성과 불평등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만, 협력과 사회 공정성

에 대한 재난관리 역량의 조절효과는 취약성 및 불평등에 대해 상이하게 발생하고 있었다. 

협력이 지역의 재난 취약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재난관리 역량의 조절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이와 달리 협력이 재난발생 빈도(Coef.=.084, p<.1) 및 재난 발생 피해규모

에 따른 불평등(Coef.=.086, p<.1)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한 재난관리 역량의 조절효과는 통

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를 고려하여, 협력이 재난 취약성

과 불평등 인식에 미치는 영향력을 재난관리 역량이 강화하는 것으로 설정한 연구가설 4-1, 

4-2. 4-3은 지지되지 못했다. 

분석결과의 의의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협력이 재난발생 빈도에 따른 불평등을 

완화시키는 영향을 재난관리 역량이 감소시키고 있었다. 즉, 시민의 협력에 대한 인식이 재

난 발생 빈도에 따른 불평등에 대한 영향을 완화하고 있으나, 재난관리 역량이 이러한 긍정

적인 완화의 영향력을 감소시키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재난발생 피해규모에 따

른 불평등 역시 협력에 의해 그 영향력이 완화되고 있으나, 재난관리 역량이 완화의 영향력

을 감소시키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재난관리 역량의 조절효과는 협력이 재난

불평등을 완화하는 영향력을 오히려 감소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선행연

구에서 협력의 긍정적인 영향력을 비롯한 재난 불평등을 감소시키기 위한 다수의 요인을 상

정하였으나(이명석･오수길･배재현･양세진, 2008; 김은성 외, 2009; 고동현, 2015; 채종헌･
최호진･이재호, 2018) 재난관리 역량이 오히려 불평등 인식의 완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

치고 있다는 점은 선행연구와 분석결과 및 논의와 다소 상반되며(이명석･오수길･배재현･
양세진, 2008; 김은성 외, 2009; 채종헌･최호진･이재호, 2018), 재난관리를 관리하기 위한 

또 다른 요인의 도출과 적용 등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고 있다. 특히, 재난관리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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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와 재난에 대처하기 위한 행정적 조치의 전개가 협력적 기제를 바탕으로 시행되

고 있기 때문에 협력이 불평등 인식을 완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될 수 있으나, 정부의 재난

관리 역량이 협력의 과정에서 부정적으로 작용될 수 있다는 점을 의미할 수 있기 때문에 재

난관리 역량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시점으로 보인다. 사실 협력의 과정에서 정부의 재난관

리 역량이 재난관리 관련 정책의 효과성을 비롯한 행정적인 대응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이미 선행연구를 통해 제시된 바 있다. 이는 협력의 역기능과 정부의 재난관리 역량

에 대한 종합적 및 전략적 관리의 미흡성으로 인해 발생한 문제점으로 보인다. 따라서, 정부

가 재난 불평등과 같이 다소 사회적 난제의 특성이 포함된 정책문제에 직면한 경우 협력을 

성공적으로 형성하고 효과적으로 운영하는 동시에 재난관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의사

소통, 정보공유, 이해관계의 조정, 인적 및 물적 자원의 적시적 제공 등을 위한 재난관리 역

량의 배양이 필요하다(김무겸, 2012; 구주영･나태준, 2018; 이재은, 2018; 하연섭 외, 

2018). 

한편, 사회 공정성이 재난 취약성과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재난관리 역량의 조절

효과는 협력과 상이한 양상을 보였다. 협력과 반대로 사회 공정성이 재난발생 빈도와 재난

발생 피해규모에 미치는 재난관리 역량의 조절효과는 통계적 유의성이 부재했다. 하지만, 

사회 공정성이 지역의 재난 취약성에 대한 완화는 재난관리 역량의 조절효과로 인하여 강화

되고 있다는 점(양기근･이은애, 2010; 김영주, 2019; 김소진, 2022; 강서영･김승완, 2023; 

이대웅･이다솔, 2023; Barnshaw & Trainor, 2007)을 확인할 수 있었다(Coef.=-.054, p<.1). 

직접효과를 통해 도출된 바와 같이 재난상황에서 시민의 사회 공정성에 대한 인식은 불평등 

인식을 완화하고 있었다. 이때 정부의 재난관리 역량은 이러한 영향력을 강화하고 있는 것

으로 분석되었다. 재난관리의 역량에 중앙정부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의 재난관리 수준이 

포함되고 있고, 이와 같은 재난관리의 양상과 특성은 재난의 대응과 복구 과정에서 요구되

는 사회 공정성의 영향을 강화하여 결과적으로 재난 취약성을 완화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재난 취약성 인식이 비단 사회적 차원의 공정성뿐만 아니라 정부의 재난관리 역량의 

기능과 역할 등을 통해 완화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양기근･이은애, 2010; 채종

헌･최호진･이재호, 2018 ). 이에 따라 사회 공정성이 재난 취약성을 완화하는 영향력을 정

부의 재난관리 역량이 강화시킬 수 있는 것으로 설정된 연구가설 5-1은 지지되었으나, 사회 

공정성이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재난관리 역량의 영향력이 통계적 유의성이 부재하

기 때문에 연구가설 5-2와 5-3은 지지되지 못했다. 

결과적으로 재난관리 역량의 조절효과는 협력 및 사회 공정성 변수에 따라 취약성과 불

평등 인식에 대해 상이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양한 행위자간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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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협력과 법의 집행, 정치활동 그리고 경제 및 사회의 분배구조를 통해 인식된 사회적 공정

성은 정부의 재난관리 역량에 따라서 재난의 취약성과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이 상이할 수 

있으며, 재난의 취약성 및 불평등은 재난관리의 역량에 대한 전략적 관리가 필요하다는 점

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논의는 기존에 제시된 재난상황에서 관리가 필요한 정부의 역할 

및 기능 등과 유사한 맥락을 형성하고 있다. 하지만, 재난특성상 불확실성과 복잡성이 심화

된 상황에서 재난에 노출된 사회의 취약성과 불평등성을 완화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재

난관리 역량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표 4> 연구가설 지지 여부

구분 내용 지지 여부

가설 1-1
1-1. 재난관리 과정에서 다양한 행위자간 협력은 지역사회 구성원의 재난 취약성 인

식에 대해 (-)의 영향을 미친다.
기각

가설 1-2
1-2. 재난관리 과정에서 다양한 행위자간 협력은 지역사회 구성원의 재난발생 빈도

에 따른 불평등 인식에 대해 (-)의 영향을 미친다.
기각

가설 1-3
1-3. 재난관리 과정에서 다양한 행위자간 협력은 지역사회 구성원의 재난발생 피해

규모에 따른 불평등 인식에 대해 (-)의 영향을 미친다.
기각

가설 2-1
2-1. 재난관리 과정에서 사회적 공정성은 지역사회 구성원의 재난 취약성 인식에 대

해 (-)의 영향을 미친다.
지지

가설 2-2
2-2. 재난관리 과정에서 사회적 공정성은 지역사회 구성원의 재난발생 빈도에 따른 

불평등 인식에 대해 (-)의 영향을 미친다.
지지

가설 2-3
2-3. 재난관리 과정에서 사회적 공정성은 지역사회 구성원의 재난발생 피해규모에 

따른 불평등 인식에 대해 (-)의 영향을 미친다.
지지

가설 3-1
3-1. 재난관리 과정에서 정부의 재난관리 역량은 지역사회 구성원의 재난 취약성 인

식에 대해 (-)의 영향을 미친다.
지지

가설 3-2
3-2. 재난관리 과정에서 정부의 재난관리 역량은 지역사회 구성원의 재난발생 빈도

에 따른 불평등 인식에 대해 (-)의 영향을 미친다.
기각

가설 3-3
3-3. 재난관리 과정에서 정부의 재난관리 역량은 지역사회 구성원의 재난발생 피해

규모에 따른 불평등 인식에 대해 (-)의 영향을 미친다.
기각

가설 4-1
4-1. 재난관리 과정에서 정부의 재난관리 역량은 다양한 행위자간 협력이 지역사회 

구성원의 재난 취약성 인식에 미치는 (-)의 영향을 강화한다.
기각

가설 4-2
4-2. 재난관리 과정에서 정부의 재난관리 역량은 다양한 행위자간 협력이 지역사회 

구성원의 재난발생 빈도에 따른 불평등 인식에 미치는 (-)의 영향을 강화한다.
기각

가설 4-3
4-3. 재난관리 과정에서 정부의 재난관리 역량은 다양한 행위자간 협력이 지역사회 구

성원의 재난발생 피해규모에 따른 불평등 인식에 미치는 (-)의 영향을 강화한다.
기각

가설 5-1
5-1. 재난관리 과정에서 정부의 재난관리 역량은 사회적 공정성이 지역사회 구성원

의 재난 취약성 인식에 미치는 (-)의 영향을 강화한다.
지지

가설 5-2
5-2. 재난관리 과정에서 정부의 재난관리 역량은 사회적 공정성이 지역사회 구성원

의 재난발생 빈도에 따른 불평등 인식에 미치는 (-)의 영향을 강화한다.
기각

가설 5-3
5-3. 재난관리 과정에서 정부의 재난관리 역량은 사회적 공정성이 지역사회 구성원

의 재난발생 피해규모에 따른 불평등 인식에 미치는 (-)의 영향을 강화한다.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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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통제변수의 경우를 살펴보면, 신뢰는 지역의 재난 취약성(Coef.=.078, p<.1), 

재난발생 빈도에 따른 불평등(Coef.=.170, p<.01)과 피해규모에 따른 불평등(Coef.=.210, 

p<.01)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의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중앙정부, 국회, 지방자치단체, 그

리고 시민단체에 대한 신뢰가 높을수록 재난 취약성과 불평등이 높은 것으로 인식하고 있으

며, 소속감은 재난 취약성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의 영향을 미치고 있어 지역에 대한 소속

감을 긍정적으로 인식할수록 재난 취약성을 강하게 인식하고 있었다.(Coef.=.091, p<.01). 

선행연구에서 제시된 신뢰와 소속감의 재난 취약성 및 재난 불평등에 대한 긍정적인 영향과 

상반된 분석결과가 도출되었다. 이러한 부분은 향후 연구를 통해서 보완될 필요가 있다. 재

난발생의 빈도는 취약성(Coef.=.060, p<.05), 재난발생 빈도에 따른 불평등(Coef.=.095, 

p<.01) 및 피해규모에 따른 불평등(Coef.=.094, p<.01)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의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즉, 재난의 빈도가 높다고 인식할수록 재난에 대한 취약성을 부정적으로 인

식하고 있었고 불평등에 대한 인식 역시 심화되고 있었다. 자연재난의 발생 가능성은 재난 

취약성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의 영향을 미쳤는데(Coef.=.089, p<.01) 자연재난의 발생 

가능성이 높을수록 재난 취약성을 강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사회재

난의 발생 가능성은 재난 취약성(Coef.=.100, p<.01)을 비롯한 재난발생 빈도에 따른 불평

등(Coef.=.127, p<.01)과 피해규모에 따른 불평등(Coef.=.114, p<.01)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의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이는 사회재난의 발생 가능성을 높게 인식할수록 재난의 취약

성과 불평등성을 높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재난정보, 성별, 연령 그리고 

소득이 지역의 재난 취약성 및 재난 불평등 인식에 미치는 영향력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표 5> 다중회귀분석 결과

변수

지역의 재난 취약성 재난발생 빈도에 따른 불평등 재난발생 피해규모에 따른 불평등

Model1 Model2 Model3 Model4 Model5 Model6

Coef.
(S.E.)

β
Coef.
(S.E.)

β
Coef.
(S.E.)

β
Coef.
(S.E.)

β
Coef.
(S.E.)

β
Coef.
(S.E.)

β

독립
변수

협력
-.056
(.047)

-.054
-.176
(.102)

*
-.171

.025
(.065)

.020
-.194
(.142)

-.155
-.002
(.062)

-.001
-.224
(.136)

*
-.186

사회 공정성
-.280
(.038)

***
-.283

-.121
(.098)

-.123
-.315
(.054)

***
-.263

-.282
(.136)

**
-.236

-.349
(.051)

***
-.302

-.375
(.130)

***
-.325

재난관리 역량
-.253
(.030)

***
-.296

-.250
(.083)

***
-.292

-.030
(.042)

-.029
-.259
(.116)

**
-.249

-.047
(.040)

-.047
-.334
(.110)

***
-.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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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0.1, **p<0.05, ***p<0.01 

Ⅴ. 결론 및 재난관리적 시사점

본 연구는 행위자간 협력, 사회 공정성, 그리고 정부의 재난관리 역량이 지역사회에 존재

하는 재난 취약성을 비롯한 재난 불평등에 대한 완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또한, 협

상호
작용

협력*
재난관리 역량

- - 043
(.034)

.240 - -
.084

(.047)
*

.383 - -
.086

(.045)
*

.408

사회 공정성*
재난관리 역량

- -
-.054
(.031)

*
-.288 - -

-.014
(.043)

-.063 - -
.004

(.041)
.020

통제
변수

신뢰
.078

(.044)
*

.078
.079

(.044)
*

.079
.170

(.062)
***

.140
.170

(.062)
***

.140
.210

(.059)
***

.180
.210

(.059)
***

.179

소속감
.091

(.030)
***

104
.091

(.030)
***

.105
-.009
(.042)

-.008
-.012
(.042)

-.011
-.019
(.040)

-.019
-.023
(.040)

-.022

재난정보 
-.016
(.032)

-.018
-.015
(.032)

-.017
-.060
(.044)

-.057
-.053
(.044)

-.050
-.044
(.042)

-.043
-.036
(.042)

-.035

재난발생 빈도
.060

(.026)
**

.070
.058

(.026)
**

.067
.095

(.036)
***

.090
.092

(.036)
**

.088
.094

(.034)
***

.093
.092

(.034)
***

.091

자연재난 발생 
가능성

.089
(.029)

***
.112

.091
(.029)

***
.115

-.004
(.040)

-.004
-.007
(.040)

-.007
-.022
(.038)

-.024
-.027
(.038)

-.029

사회재난 발생 
가능성

.100
(.028)

***
.122

.097
(.028)

***
.118

.127
(.039)

***
.127

.128
(.039)

***
.128

.114
(.038)

***
.118

.116
(.038)

***
.121

성별
(ref.=여성)

-.069
(.047)

-.040
-.068
(.047)

-.039
.060

(.065)
.029

.053
(.065)

.025
.039

(.063)
.019

.030
(.062)

.015

연령
-.004
(.018)

-.006
-.003
(.018)

-.003
(.018)

.060
(.065)

.001
-.000
(.026)

-.000
.012

(.025)
.016

.010
(.024)

.013

소득
.002

(.010)
.006

.002
(.010)

.002
(.010)

.001
(.014)

.034
.015

(.014)
.034

.007
(.014)

.017
.007

(.014)
.017

상수
5.035
(.174)

***
-

5.010
(.265)

***
-

4.046
(.241)

***
-

4.632
(.369)

***
-

4.211
(.231)

***
-

4.950
(.352)

***
-

F 36.64 29.95 7.84 7.08 9.09 8.39

R2 .3071 .3093 .0912 .0958 .1042 .1115

Adj R2 .2982 .2990 .0795 .0822 .0927 .0982

N 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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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과 사회공정성이 재난 취약성 및 재난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정부의 재난관리 역

량이 미치는 조절효과를 추가로 분석하였다. 협력, 사회 공정성 그리고 정부의 재난관리 역

량이 재난의 취약성과 불평등 완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결과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러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재난관리적 시사점을 도출한다면 다음과 같다. 

먼저, 재난 취약성과 재난 불평등 완화를 위한 다양한 행위자간 협력에 대한 정부의 전략

적 관리가 필요하다. 재난 취약성을 완화하고 재난 불평등에 대응하는 정책적 활동의 전개

와 행정적 조치의 시행은 다양한 행위자의 참여와 협력 등을 통해 진행되지만, 재난상황의 

특성상 재난관리 과정에서 중앙정부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의 비중이 높을 수밖에 없다. 

지역사회에 존재하는 재난 취약성과 관련된 정보를 포함하여 이에 대응하기 위한 대규모의 

자원 투입 그리고 협력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의사소통, 각 부서별 책임면피적 행태, 행위

자간 갈등 등을 해결할 수 있는 전략적인 관리와 해법의 창출이 필요한 시점이다. 즉, 재난 

취약성 대응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협력의 실패 혹은 협력 형성의 실패에 대비하기 위한 

노력의 하나로 정부가 행위자간 협력을 형성할 수 있는 제도적, 관리적 수단 등을 준비할 필

요가 있다. 또한, 재난피해로 인한 재난 불평등의 심화 역시 행위자간 협력을 통해 대응할 수 

있지만, 재난의 특성을 고려할 때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및 기능 등이 상대적으

로 강조될 수 밖에 없다. 지역사회에 난제로 자리잡을 수 있는 재난에 따른 불평등 문제의 심

화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역의 사회적, 경제적, 지리적 특성의 상이성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재난 불평등 요인을 도출하는 한편 재난 불평등 완화를 위한 입법, 재난 불평등에 대한 

실질적인 대응을 위한 행정, 그리고 지역사회의 관심 등을 협력적 차원에서 유도할 필요가 

있다. 지역사회 구성원이 인식하는 재난에 따른 불평등 인식이 단순히 현 상황에 대한 불평

등 인식이 아니라, 재난의 발생 빈도와 피해규모에 따라 불평등의 인식과 그 정도가 상이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불평등에 대응하기 위한 협력 역시 다차원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이

와 같은 재난 불평등 대응을 위한 협력 역시 재난 취약성과 마찬가지로 실패의 가능성을 내

재하고 있다. 따라서, 실질적이면서도 현실적인 재난 불평등 대응을 위한 협력 체계의 구성

과 관리 등에 대한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정부는 재난 취약성과 재난 불평등 대응 과정에서 재난관리 관련 공공서비스

에 대한 높은 수준의 사회적 공정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이미 다수의 선행연구는 재난상

황에 직면한 지역사회 구성원에 대한 재난관리 효과성을 향상 시키기 위한 전략의 한 유형

으로 사회적 공정성 확보가 필요하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 역시 사회 공정성이 높을수록 재난 취약성 및 재난 불평등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감

소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만, 재난상황에서 정부의 사회 공정성 확보는 재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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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에 대한 공평한 재난구호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재난발생의 빈도와 피해규모에 따

른 불평등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 부합하는 사회적 공정성 확보를 위한 노

력이 필요하다. 즉, 재난상황에서 정부가 확보할 필요가 있는 사회적 공정성은 단순히 재난 

구호품 등과 같은 공공서비스의 분배를 넘어 재난의 발생발생 빈도와 피해 규모 그리고 재

난 유형 등을 고려한 배분적, 절차적, 상호작용적 차원의 공정성 확보를 지향할 필요가 있

다. 정부의 재난 관련 법에 대한 공정한 집행, 재난관리 과정에 대한 참여 기회의 보장, 재난 

피해 대응에 대한 실효성과 형평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지역의 경제적 및 사회적 분배 구조

의 개선 노력, 재난 피해 과정에서 발생한 다양한 행정적 수요 대응 등의 과정에서 사회적 공

정성이 향상될 필요가 있다. 재난관리 과정에서 높은 수준의 사회적 공정성 확보는 결과적

으로 지역사회 구성원의 정책수용을 유도하는 동시에 재난관리 정책의 분배적, 재분배적 실

효성을 확보할 수 있고 지역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고질적 문제인 재난에 대한 취약성과 불

평등의 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기제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정부의 재난관리 역량에 대한 다차원적인 관리가 필요한 시점이다. 재난관리

가 재난의 발생과 이에 수반되는 피해를 예방, 대비, 대응 그리고 복구하는 조치와 역량 역시 

지속적으로 강조될 수 밖에 없으나, 재난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재난 발생 빈도 및 피해

규모에 따른 불평등의 문제와 재난의 취약성 문제 등에 대응하기 위한 사회적, 경제적, 정치

적 차원의 재난관리 역량이 향상될 필요가 있다. 또한, 재난관리가 종합행정의 특성을 내포

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지역사회의 특성에 부합하는 종합적인 재난관리의 효과성을 

향상시키 위한 관리가 필요하다. 즉 재난관리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시점이다. 무엇보다도, 

최근 재난 취약성 및 재난 불평등에 대한 문제가 고조되고 있는 현재의 상황에서, 정부가 시

행하고 있는 인적, 물적 피해 중심의 재난관리에서 벗어나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문제의 

연계를 통한 질적인 변화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조절효과 분석결과를 살펴볼 때, 협력과 

사회 공정성이 재난 취약성을 비롯한 재난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재난관리 역량의 

조절효과가 존재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중앙정부를 포함한 지방자치

단체의 재난관리 역량을 향상시키되 그 지향점은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측면을 고려한 다

차원적인 재난관리로 형성할 필요가 있으며, 재난관리 역시 항상 성공할 수 없다는 점을 감

안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재난관리가 실패할 경우 이에 대비 및 대응할 수 있는 복합적인 

재난관리 역량의 함양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정부가 재난 취약성 및 불평등에 대응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다양한 정책적 활동

과 행정적 대응으로 코로나19와 관련된 각종 경제적 지원 정책(생활지원금, 긴급재난지원

금 등)을 포함하여(배유일, 2022; 구주영, 2024), 재난취약계층 관련 조례의 제정, 재난취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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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층 지원(한파 및 폭염 대응, 경제적 지원), 사회적 안전망의 구축 등이 시행되고 있다. 다

만, 재난안전취약계층의 법적 규정의 미비와 한계를 비롯하여, 재난안전취약계층의 범위와 

대상이 법령에 따라 상이하고 관련 예산 부족과 지원체계의 만성적 미흡, 재난취약계층의 

취약성과 불평등성 완화를 위한 중장기적 정책의 한계 등이 문제점으로 제시되고 있으며, 

유관기관간 협력의 문제, 사회적 공정성 확보의 문제, 정부의 재난관리 역량의 문제 등에 대

해서 중장기적 해결이 필요하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박종선･김경호･오세근, 2022; 백정

미･이창길, 2023; 조성윤･정혜윤, 2023; 조성, 2024). 이와 관련하여, 본 연구를 통해 제시된 

다양한 행위자간 협력에 대한 질적 관리, 사회 공정성의 향상 그리고 정부의 재난관리 역량

의 개선 등을 통해 재난 취약성과 불평등 대응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점을 진

단하고, 종국적으로 재난 취약성과 불평등과 같은 정책적 난제에 대한 해법 창출을 지향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의 한계점 또한 향후 연구를 통해 보완될 필요가 있다. 재난상황에서 대한 지역사

회 구성원의 인식을 통해 재난 취약성과 불평등 그리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도출하

였으나, 이러한 인식이 실질적인 재난취약성 및 불평등 완화와 차이가 존재할 수 있다. 재난

취약성과 재난으로 인한 불평등의 정도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지속적으로 도출하는 동시

에 이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그리고 지역적 차원 등의 요인이 제시될 필

요가 있다. 또한, 지역사회 구성원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했으나 지역주민과 공무원에 대

한 인터뷰를 통해 지역사회가 현실적이면서도 실질적으로 직면하고 있는 재난에 따른 문제

점을 질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설문조사 자료에 내재된 근본적인 연구방법 차원의 문

제점은 향후 다양한 분석자료와 지표 그리고 지역사회의 다차원적, 상이한 특성을 반영한 

패널데이터 분석을 통해 보완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재난의 충격과 그 충격을 완화

하고 회복탄력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과 역량 그리고 정책적 수단의 도입 등은 지역별로 

상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더하여, 설문을 통한 재난의 취약성과 불평등 요인을 객관적

이고 타당하게 측정하기 위해 지역별 재난취약계층 현황, 재난취약계층의 재난피해 현황, 

지역별 재난취약성에 대한 공간적 자료 등과 같은 정량적 자료를 활용한 실증적 분석 또한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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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How Cooperation, Social Equity, and Government 
Disaster Management Capacity Reduce Disaster Vulnerability and 

Disaster Inequality

Joo-Young Koo

Disaster vulnerability and inequality are caused by social, economic, and political factors 

and should be mitigated to increase cooperation, fairness, and government disaster 

management capacity. Therefore, this study analyzed the effect of cooperation and fairness 

in disaster situations on people’s perceptions of disaster vulnerability and inequality and the 

moderating effect of government disaster management capacity on this relationship. The 

results showed that cooperation was not significantly statistically correlated with either 

disaster vulnerability or inequality, but fairness was significantly statistically correlated with 

disaster vulnerability and inequality by both disaster frequency and magnitude. Government 

disaster management capacity was significantly statistically negatively correlated with 

disaster vulnerability. Government disaster management capacity significantly statistically 

weakened the relationship between cooperation and disaster inequality by both disaster 

frequency and magnitude. It significantly statistically strengthened the relationship between 

fairness and disaster vulnerability. Given these results, cooperation should be strengthened 

to reduce disaster vulnerability, while inequality and fairness should be prioritized in disaster 

management. This study highlighted the need for governments to increase their disaster 

management capacities to strengthen the positive effects of cooperation and fairness on 

disaster vulnerability and inequality.

【Keywords: disaster vulnerability, disaster inequality, collaboration, social equity, social 

justice, disaster management capac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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